
 

 

저 시-비 리-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비 리. 하는  저 물  리 목적  할 수 없습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행정학석사학위논문

이전된 정책의

경험시차 발생 요인 연구:
주소 정책을 중심으로

2021년  2월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전 영 상









- i -

국문초록

우리나라에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 지 7년째에 접어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목적지를 찾거나 자신의 위

치를 설명할 때 도로명주소보다는 지번주소나 건물명, 아파트명 등 시설

물명을 더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주소 정책의 도입 과정을 Dolowitz and

Marsh(2000)의 불완전한 정책이전(incomplete policy transfer) 과정으로 

이해하고, 주소 정책에 있어서 김태승(2015)이 제안한 개념인 경험시차가 

발생하는 요인을 설명하였다. 먼저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도로명주소

에 관한 서울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도로명주소의 식별 및 위치찾

기(identification and location) 기능에 대한 경험시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문헌 조사, 인터뷰, 공간정보 분석 등 

과정추적법을 통하여 시간에 따른 주소 사용환경의 구축 실태를 도로명

판 및 도로명 안내표지 등 오프라인 환경과 모바일 지도 및 내비게이션 

등 온라인 환경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인식 차이로 인하여 오프라인 주소 사용환경 구축이 지연되고 있었으

며, 정부와 민간의 인식 차이로 인하여 온라인 주소 사용환경이 불완전

하게 구현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주소 정책의 경험시차를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주소의 식별 및 위치찾기 기능을 명확히 정의하여

야 하며, 특히 온라인 주소 사용환경을 구현하는 민간 업계와의 협력이 

중요함을 제언한다.

주요어 : 정책이전, 시차이론, 숙성기, 경험시차, 도로명주소, 도로명판,

모바일 지도

학  번 : 2018-29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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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특정 국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하여 그 나라의 역사를 

모르고서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다(Diamond, 2019). 근대 이후로 세계 

각국은 도로마다 이름을 붙이고 일정한 방향으로 도로에 인접한 건물에 

번호를 매기는 방식인 도로명주소 체계를 받아들이고 오늘날까지 사용하

고 있다. 그러나 그 주소체계를 받아들인 계기는 조금씩 다르며, 이는 그 

나라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은 영국과 프랑스를 

시작으로 17~19세기 근대 주소체계로서 도로명 체계를 확립하였다(행정

안전부, 2017). 북미 및 중남미, 동남아,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일부 국가

는 이주 민족이 자국에서 본래 사용하던 주소체계가 도로명주소였기 때

문에 이주한 지역에도 도로명주소를 정착시켰을 것이다. 중국은 공산화 

과정(Russification: Zhang and Marsh, 2016)에서 러시아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 도로명주소를 받아들였다(행정안전

부, 2017).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이 토지조사를 통하여 지번 체계를 

주소로 활용토록 강제함에 따라 도로명주소가 아닌 지번주소가 먼저 정

착되었다. 정부는 광복 이후 몇 차례 자발적으로 주소체계 개편을 시도

하였으나 실패하였고, 그 사이 지번주소가 100여 년 간 지속 사용되었다.

1996년 정부 차원에서 도로명주소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하고, 2006년 ｢
도로명주소법｣ 제정, 2007년 시행하였으며, 2014년에는 도로명주소를 전

면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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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도로명주소를 도입한 이유가 단순히 다른 나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번 주소가 주소의 제 

기능인 위치 인식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었다. 지번도 부여된 초기에

는 일정한 규칙 등 체계성이 존재하였으나,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필지

가 분할·합병되다 보니 그 체계성이 훼손된 것이다. 이렇게 돌고 돌아 

도입한 우리나라의 도로명주소를 국민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도

로명주소가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많은 국민들은 약속장소나 배달주문 

등과 같은 상황에서 목적지를 찾거나 자신의 위치를 설명할 때 도로명주

소보다는 지번주소나 건물명, 아파트명 등 시설물명을 더 선호한다. 정책 

도입 이후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의 결과를 효과로 측정할 수 있느

냐는 불확실하다는 측면에서(정정길, 2002) 단순히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

책에 대한 순응 및 숙성 기간이 필요한 것일 수도 있으나, 이 연구에서

는 주소 정책이 우리나라에 이전된 과정을 Dolowitz and Marsh(2000)가 

제시한 불완전한 정책이전(incomplete policy transfer) 과정으로 이해하

고, 우리나라 주소 정책에 있어서 불완전한 정책이전의 요인인 중대한 

요소(crucial element)이자 김태승(2015)이 제안한 경험시차가 발생하는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범위와 방법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전국이며, 시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의 도로명주소 정책의 도입 및 정착 과정 전반으로서 1990년대부터 2020

년 현재까지이다. 다만 주소 정책 도입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하여 조선 

말기부터 일제 강점기, 광복 이후 1980년대 일부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 방법을 상호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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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적으로 혼합한 방법(남궁근, 2018:412)으로 수행한다. 첫째, 도로명주소 

정책의 도입 과정을 정책이전 과정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과정추적 기법

을 활용하여 주소 정책의 추진 경과를 정리한다. 둘째, 우리나라 주소 정

책에 대하여 경험시차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서울특별시가 실시한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민인

식 조사 결과에 대하여 ANOVA 분석을 실시하고 인지도 및 사용 경험

이 있는 생활 분야, 불편사항의 개선 정도가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지 확

인한다. 셋째, 우리나라 주소 정책의 경험시차 발생 원인을 식별하기 위

하여 각종 정부 보고서와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계자 및 공

간정보 분야 전문가 등 인터뷰, 모바일 지도 및 내비게이션 업계의 동향 

및 연도별 기능 업데이트 내역 등을 조사한다. 이 때 도로명주소와 관련

된 정보시스템, 안내시설, 지도표기 등에 관한 기술적인 문헌도 함께 검

토하며, 주소 사용환경을 분석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

별 도로명판 설치 수량 및 교차로 당 최소 소요 요구 도로명판 수량을 

조사하고, 모바일 및 내비게이션 앱별로 화면 상에서 도로명이 최초로 

표출될 때의 축척을 측정한다. 마지막으로 식별해 낸 요인들을 분석하고,

주소 정책의 경험시차 단축 방안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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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제 1 절 정책이전

1. 정책이전의 개념

정책이전(policy transfer)이란 특정 시간 및/또는 장소에서의 정책, 행

정절차, 제도 등에 대한 지식이 다른 시간 및/또는 장소에서의 정책, 행

정절차, 제도 등의 개발하는데 사용되는 과정(Dolowitz and Marsh,

1996)을 말한다. Dolowitz and Marsh(2000)는 정책이전의 배경, 정책이

전 과정의 참여주체, 이전 대상, 어디에서(또는 어디로) 이전되는지, 이전

의 정도, 제약조건, 정책 이전이 증명되는 방법, 실패 유형 등 정책이전

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8가지 질문으로 구성된 프레임워크를 제안

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표 2-1]과 같다.

왜 

이전하는가?

누가 

참여하는가?

무엇이 

이전되는가?

어디에서 

이전되는가?
이전의 정도

이전의 

제약조건은 

무엇인가?

정책이전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정책이전이 

어떻게 실패로 

이어지는가?
∙ (자발적)

-완전한 

합리성

∙ (혼합)

-제한적 

합리성

-국제적인 

압력

∙ (강제적)

-강압·처벌

∙선출직 공무원

∙정당

∙관료

∙이익 집단

∙기업가 및 

전문가

∙다국적 기업

∙싱크 탱크

∙초국가 정부

∙비정부 기구와 

컨설턴트

∙정책

∙프로그램

∙제도

∙이데올로기

∙태도

∙문화적 가치

∙부정적 교훈

∙ (과거)

-국내

-국외

∙ (국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 (국외)

-국제기구

-지역 

지방정부

∙모방

∙본받기

∙조합

∙영감

∙정책의 복잡성

∙과거의 정책

∙구조적 제도적 

실현가능성 

-이데올로기

-문화적 

유사성

-기술

-경제

-관료제

∙언어

∙언론

∙보고

∙회의/방문

∙지시

(서면, 구두)

∙불충분한 이전

∙불완전한 이전

∙부적절한 이전

출처: Dolowitz and Marsh, 2000:9

[표 2-1] 정책이전 프레임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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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이전의 배경

정책이전의 배경은 자발적 요인과 강제적 요인, 복합적 요인으로 구분

된다(Dolowitz and Marsh, 1996). 자발적 요인은 현 상황에 대한 불만족

과 발생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합리적인 반응으로서 문제 

해결을 위한 쉬운 수단, 완벽한 합리성에 기반한 교훈 얻기(lesson-

drawing)라고 할 수 있다. 강제적 요인은 국제기구 가입이나 조약 체결 

등의 요인에 따르게 된 의무적인 정책이전이다. 복합적 요인은 어느 정

도의 자발성을 갖지만 필요에 따라 불가피하게 선택되는 경우로, 제한적

인 합리성에 기반한 부분적인 정책이전이다. 대부분의 정책이전 사례들

은 자발적 요인과 강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특히 이전 과정

에서 국제기구의 개입은 자발적 요인과 강제적 요인 사이의 구분을 불명

확하게 만들기도 한다(Dolowitz and Marsh, 2000).

3. 정책이전의 참여주체와 대상

Dolowitz and Marsh(1996; 2000)는 정책이전의 참여주체로 선출직 공

무원, 정당, 관료, 이익집단, 정책 기업가 및 전문가, 다국적 기업, 싱크 

탱크, 초국가 정부 및 비정부 기구와 컨설턴트 등 9개 주체를 제시하였

으며, 이전의 대상으로는 정책 목표, 정책 내용, 정책 도구, 정책 프로그

램, 제도, 이데올로기, 아이디어와 태도, 부정적인 교훈(negative lesson)

등 8가지를 제시하였다. 특히 Dolowitz and Marsh(2000)는 정책 입안자

가 제시하는 방향을 의도하는 ‘정책(policy)’과, 그 정책을 집행하는 데 

사용되는 행동 과정의 특정한 수단인 ‘프로그램(program)’을 구분하여야 

하며, 정책과 프로그램 둘 다 이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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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본국의 부정적인 교훈도 정책이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Dolowitz and Marsh, 1996), 정준금(2006)은 우리나라가 일본이 정부의 

개입을 과도하게 하여 금융권의 구조조정이 늦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나

라 금융권의 구조조정에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기로 결정한 것을 부정적

인 교훈이 이전된 사례로 보았다.

4. 정책이전의 실패 유형과 평가 방법

Dolowitz and Marsh(2000)는 정책이전이 실패에 이르는 경우를 불충

분한 정보에 기반한 정책이전(uninformed transfer), 불완전한 정책이전

(incomplete transfer), 부적절한 정책이전(inappropriate transfer)의 세 가

지 경우로 구분하였다. 첫째, 불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정책이전은 차용국

이 이전되는 정책 또는 제도, 또는 기존 국가에서 시행되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둘째, 불완전한 정책이전

은 기존 국가에서 해당 정책을 성공으로 이끈 중대한 요소(crucial

element)가 이전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부적절한 정책이

전은 기존 국가와 차용국 간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그리고 이념적 

문맥의 차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을 경우를 말한다.

정책이전 결과에 대한 평가 방법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정책결정가의 입장에서 본래 의도한 정책 목적이 달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견해(Dolowitz & Marsh, 1996; 정창호, 2013:92에서 

재인용)이며 다른 하나는 그 정책이 이전되는 과정, 프로그램, 정치적 측

면을 구분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견해(Marsh & McConnel, 2010; 정창호,

2013:92에서 재인용)이다. 이 연구에서는 전자의 견해가 이 연구가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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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 문제에 적합하다고 보고, 전자의 관점에서 주소 정책의 이전 결

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 2 절 시차이론

1. 시차이론의 개념

시차이론 또는 시차적 접근 방법은 인과관계에 시간적 차이가 개입하

고 있음을 전제로 하며, “특정 현상을 발생시키는 주체의 속성이나 행태

가 시간적 차이를 두고 변화되는 사실을 사회현상연구에 적용하려는 연

구방법”으로 정의된다(이시원, 2013). 시차이론은 정책주체의 인지상 시

차나 정책의 시간적 선후관계, 작동순서 등을 중요 변수로 하여 정책현

상을 설명하며, 실천적인 측면에서 제도변화나 개혁에 있어서 시간적인 

측면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현실적합성이 높은 개혁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준다(정정길 등, 2020:718;780).

2. 숙성 기간과 정책 순응

숙성기간이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소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정

도로 효과를 발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정정길, 정준금,

2005:101). 정책 순응이란 “정책이나 법규에서 요구하는 행동에 따르는 

행위”(정정길 등, 2020:546)이며, 정정길 등(2020:553)은 Etzioni(1968)가 

조직이 목표 달성을 위하여 구성원을 움직이는 수단으로 제안한 도덕적 

설득, 지원, 처벌 또는 강압 등 세 가지를 3대 순응확보수단으로 보고 있

다. 김태승(2015)은 정책도입과 함께 3대 순응확보수단을 통하여 일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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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의 정책순응이 형성되며, 숙성기간 동안 학습효과에 의하여 순응이 강

화된다고 설명한다.

｢도로명주소법｣ 제19조는 “도로명주소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공

법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도로명주소의 

‘의무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국민들에게 도로명주소의 

사용에 대한 강압적인 수단은 아니지만 의무감을 지워준다는 측면에서 

도덕적 설득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현장의 안내시설 설치, 온라인 

주소 입력 환경 등 주소 사용환경을 도로명주소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것, 도로명주소 사용에 관한 이벤트나 수기 공모전, TV광고 등 홍보 활

동은 지원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외 지번주소

를 표기한 우편물에 대하여 규격 외 추가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일종의 

처벌 또는 강압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3대 순응확보수단을 

통하여 도로명주소에 대한 순응은 일정 수준까지는 형성되나, 이 순응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학습효과가 발현되는 시간이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3. 경험시차

김태승(2015)은 숙성기의 인과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면서 경험시차

(time difference of policy experience)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는데, 여기서 

경험시차란 숙성기간 동안 개인에게 학습효과가 발현되는 과정에서 비롯

되는 시간적 지연을 말한다. 즉, 이는 숙성기간을 정책대상자 입장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새로운 정책의 내용을 체감하는 데 일정한 시간이 필

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정홍원 등(2016)이 “사회보장정책에서 ‘체감도’에 

대한 언급이 빈번해지고 있으며,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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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한 바와 같이 어떤 정책

이 좋은 정책인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정책대상자의 체감도가 높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경험시차 개념을 통하여 

숙성 기간의 인과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김태승(2015)은 경험시차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인으로 정책 고

유의 체험가능성과 집행수단의 성격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정책대상자가 

특정 정책을 직접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집행수단의 강제성이 클수록 경

험시차가 짧아짐을 의미한다. 김태승(2015)이 제안한 숙성기의 인과적 메

커니즘은 [그림 2-1]과 같다.

정책순응의
형성

숙성기 효과
발현

(집행방식/추진속도)
정합성 확보

(체험가능성과 
집행수단 성격)

정책순응 효과 
지연

경험 시차:
학습효과 지연

∙도덕적 설득

∙유인 및 보상

∙강압과 처벌

출처: 김태승, 2015:298

[그림 2-1] 숙성기의 인과적 메커니즘

도로명주소에 대한 체험가능성은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

인데, 김태승, 권혁신(2015)은 도로명주소가 국민들이 그 편리함을 경험

하기 위하여 상당한 양의 학습활동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체험가능성이 

낮고, 사실상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종전의 지번주소를 사

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강제적인 집행수단이 없기 때문에 

경험시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다시 말해서 주소 정책에 대한 경험

시차를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지도록 국



- 11 -

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주소의 편리함을 잘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

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제 3 절 이전된 정책에 대한 시차이론 적용의 의의

일반적으로 이전된 정책을 받아들이는 차용국은 기존 국가에서와 정

치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 성공적인 정책이전으로 평

가되는 사례들은 그 특정 국가의 고유한 상황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과 

이해가 있었다고 평가되는 것(행정자치부, 2015)은 이 때문이다. 한편 본

국에서는 짧게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간 안정적이고 장기간에 걸쳐 

정착된 정책을 차용국에서는 단기간 내에 이전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

다. 따라서 정책이전 시에는 위와 같은 환경 차이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

라 시간적인 요소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시간적인 요소가 기

존 국가에서 해당 정책을 성공으로 이끈 중대한 요소(crucial element)와 

관계된다면 그 정책은 불완전하게 이전된 정책이 되어 버릴 것이다. 따

라서 정책이전 시 또는 이전된 정책에 대하여 시간적인 요소를 고려하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고 판단된다.

김태승, 권혁신(2015)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있어서 상당한 양의 학습

활동이 요구된다고 지적한 것은 주소를 사용하는 빈도에 개인차가 있음

은 별론으로 하고, 사용빈도에 관계없이 주소의 특정 요소에 대하여 도

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사이의 차이가 크기 때문일 것이다.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사이의 차이가 크면 정책대상자가 도로명주소에 대한 학습에 

더 많은 양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이 노력의 양을 줄이

는 정책집행 방식이 주소 정책의 경험시차를 단축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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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주소와 위치 찾기

1. 주소의 개념

1) 주소의 법률 상 정의

주소에 관하여 우리나라 ｢민법｣ 제18조 제1항에서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주민등록법｣ 제23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 따른 주민등록지를 공법(公

法) 관계에서의 주소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도로명주소법｣ 제2조 

제1호에는 “"도로명주소"란 이 법에 따라 부여된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

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의하여 표기하는 주소를 말

한다.”라고 규정1)하고 있다. ｢도로명주소법｣은 2006년 10월 4일 제정,

2007년 4월 5일 시행되었으며, 주소에 관한 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

용(제3조)토록 규정2)하고 있어 부동산 토지거래 시를 제외하고는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공적 주소로 사용되고 있다.

1) 2020. 11. 18. 의결된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같은 내용을 제2조 제7
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2) 2020. 11. 18. 의결된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주소정보의 표기, 사
용, 관리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13 -

2) 주소의 국제기구의 정의

국제표준화기구(ISO 19160-1)3)는 주소(address)를 “식별 및 위치 찾기

(identification and location)를 목적으로 객체의 명확한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화된 정보4)”로 정의한다(ISO, 2015). ISO가 도로명주소를 국제 

표준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ISO(2015)는 주소체계가 국가별로 

다양하다고 설명하나, 유럽 중심 국가는 대부분 주소가 도로망에 따른 

참조로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은(우리

나라는 종전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 중임을 언급) 주소가 철저

한 참조 없이 행정구역의 계층적인 구조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ISO는 지번주소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주소로 사용되고는 있으나 

도로명주소만큼 주소의 제 기능을 충실히 구현할 수는 없음을 설명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5)

주소의 제 기능은 앞서 국제표준화기구(ISO, 2015)에서 정의하는 ‘식

별(identification)’과 ‘위치 찾기(location)’이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사용하

던 지번주소에는 ‘식별’과 ‘위치 찾기’라는 주소의 제 기능이 없었다. 인

간의 생활 근거지는 건물이지만 지번은 토지에 매겨지는 번호이기 때문

이다. 하지만 새로 도입하는 도로명주소는 건물에 매겨지는 주소이므로 

‘식별’과 ‘위치 찾기’라는 주소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되었다.

3) 개념모델(ISO19160-1)은 2015년 12월 8일자로 국제표준(IS, International Stan
dard)으로 제정·공표되었으며, 우리나라 도로명주소의 내용이 대부분 반영되
어 있다(한국국토정보공사, 2017).

4) “structured information that allows the unambiguous determination of an
object for purposes of identification and location”

5) Addresses are one of the most common ways to unambiguously determine an
object for the purposes of identification and location. Addresses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In many Euro-centric countries, reference to a road network
in the address is common while addresses in countries, such as Japan and South
Korea (though South Korea is moving away from this), comprise a hierarchy of
administrative areas without reference to a thorough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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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로명주소의 개념

1) 도로명주소 현황 및 부여 원리

도로명주소란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기반으로 한 주소체계로 ｢도로명

주소법｣에 따라 도로명, 건물번호,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

당한다)로 구성된다. 도로명은 지역적 특성, 역사성, 위치 예측성, 영속

성, 지명(地名)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주된 

명사에 도로의 폭에 따라 구분한 ｢대로｣, ｢로｣, ｢길｣ 등의 도로구분을 붙

여서 부여·변경된다. 만일 주된 명사 뒤에 숫자나 방위를 붙일 경우 그 

숫자나 방위도 주된 명사의 일부분으로 본다. 건물번호는 해당 건물등의 

주된 출입구에 접하고 있는 도로구간의 기초번호를 기준으로 부여·변경

된다. 여기서 기초번호는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부터 끝지점까지 일정한 

간격으로 부여된 번호로서 20미터 간격으로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

되,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간격을 달리하여 부여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0년 10월 말 현재 전국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6,304,193개,

도로명은 165,392개이다. [표 2-2]는 도로명 부여 방법 및 해당 방법별 도

로명 부여 예시 및 이에 대응하는 해외사례를 보여준다. 한국행정연구원

(2011)은 도로명주소 사업의 사회적 편익은 비용의 최소 12배에서 최대 

132배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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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예시 해외 사례(의미)

고유명사

지명, 행정구역명 교하로, 인사동길 등

∙ (프랑스) Rue de Verdun
(베르됭로) 등

∙ (프랑스) Rue de Verdun
(베르됭로) 등

∙ (중국) 南环东路(남환동로) 등

역사적 인물,
문화재, 희생·공헌자

다산로, 삼일대로,
윤봉길로 등

도로의 위치, 기능 1100로, 서부간선로 등

지역 특성
5일장길, 국채보상로,
엘지로 등

위치예측성 확보를 위한6) 도로명 부여 방법(시행규칙 제5조)

기초번호방식
평화로234번길,
호국로1227번길 등

∙ (대만) 臨沂街59巷(린이로 
59번길) 등

일련번호방식
강남대로102길,
관덕로17길 등

∙ (콜롬비아) Calle 52(52길) 등
∙ (태국) ซอย สายไหม 21

(사이마이로21길) 등

복합명사방식
금샘로안뜰길,
연동로함박길 등

∙ (미국) Silver Estates,
Lyons Estates 등

방위 등 활용 청해진북로, 천변좌로 등

∙ (싱가포르) N Canal Rd
(카날북로), S Canal Rd
(카날남로) 등

∙ (뉴질랜드) Old Renwick
Rd(구렌윅로), New Renwick
Rd(신렌윅로) 등

출처: 행정안전부(2017:119-122)를 재구성, 해외 사례 보완

[표 2-2] 도로명 부여 방법 및 사례

2) 도로명주소의 기능

도로명주소의 기능은 도로명주소 관련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민

간부분이 도로명주소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일정한 능력이나 

작용으로 볼 수 있다(한국지적학회, 2008). 이러한 도로명주소의 기능 중 

6) 다른 도로명의 기초번호, 일련번호, 방위명칭 등을 활용하여 위치예측성을 높
이고 생소한 도로명 부여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다(행정안전부, 201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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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기능은 경제적·행정적·사회적·법적 및 공시의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 정의에 입각하여 “식별 및 위치 

찾기” 측면에서의 주소의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김선일, 허용훈

(2015)은 도로명주소가 도로좌표계(street coordinate)로서 도로를 따라 도

로의 기점에서 지점까지의 거리를 숫자로 표현하기 때문에 모든 위치를 

도로명과 기초번호로 지오코딩(geocoding)하여 위치표현(locating), 경로

표현(routing) 등의 기능에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지오코딩을 주소의 필수적인 기능으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그

간 사용해 온 지번주소는 이러한 지오코딩의 기능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주소가 없었던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학자들의 견

해도 있다. 국민들은 실생활에서 지번만으로는 불충분했던 위치표현, 경

로표현 등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법정주소의 구성요소가 아닌 사거리

명, 건물명, 아파트명, 주변 건물·시설물명(예: 00빌딩 건너편, 00은행 맞

은편 등) 등을 활용해 왔다.

기능 예시 의미 종전의 위치 설명 방법

위치
표현

다산로 37
다산로 기점에서 370m
떨어진 지점의 왼쪽 편

신당동 366-454 또는 
버티고개역 2번 출구 앞,
‘ㅈ’ 편의점 앞 등

경로
표현

평화로233번길 25
평화로 233번 지점에서 
좌회전한 후 250m 떨어진 
지점의 왼쪽 편

파란 대문 집 앞에서 
좌회전한 후 250m
* 파란 대문 집을 모를 
경우 설명 어려움

성지길 64

(현 위치가 성지길 54일 때)
목적지까지 100m 남아 
있으며, 짝수이므로 같은 
편에 있음

지번은 위치와 무관하므로 
남은 거리 등은 설명 불가

출처: 김선일, 허용훈(2015:542-544)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2-3] 도로명주소의 위치표현 및 경로표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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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명주소 관련 선행연구

많은 선행연구에서 도로명주소 체계가 국민들의 생활에 정착이 늦어

지는 것에 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방향을 제언하였다. 국회입법

조사처(2011)는 도로명주소의 미정착 원인으로 강력한 사업 추진체계의 

부재,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과의 공조 결여를 꼽았다. 민간부문과의 공조

를 위해 정부가 주소전환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제안

하였다. 김태승 등(2015)은 도로명주소사업이 당위성의 차원에서 정책순

응의 토대가 취약했다는 점,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강제적 집행수단의 

부재했다는 점, 내비게이션 등 IT기술의 발달로 인해 새로운 정책체험이 

지연되어 경험시차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점을 도로명주소 정착이 늦

어지는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특히 도로명주소 정책의 숙성기에서 성공

적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민의 단순한 정책 경험이 아닌 

정책의 체험가능성과 정책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해 시행

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하였다. 이러한 점은 도로명주소 사업의 경제성 

분석 시에도 이미 가정한 사항으로, 한국행정연구원(2011)은 도로명주소

의 학습이 명시적인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기보다는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환경이 성숙되고 주변의 도로명주소 이용자가 증가하고 주위 환경

의 건물 및 도로명 표지판 등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기회를 통해 이루

어진다고 가정하고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경기연구원(2016)도 도로명주소 인지도 향상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자

주 도로명주소를 노출하는 것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대전세종연구원

(2018)은 면 또는 점의 형태로 이루어진 지번주소에 비해 도로명주소는 

선으로 이어진 도로에 건물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서 면, 점으로 공간

적 위치 인식에 익숙한 사람은 도로명주소에 익숙해지는 데 어려움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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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지적하였다.

최진무 등(2014)은 도로명주소안내도 일반화 방법론을 제시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는 온라인 지도인 네이버 지도와 다음 지도를 도로명주소안

내도와 같은 레벨에서 표현되는 사상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은 주 목적이 도로명안내이기 때문에 도로

명과 건물번호를 더 많은 레벨에 걸쳐 나타낸 반면, 네이버와 다음 지도

의 경우 건물번호는 레벨 14(최대레벨)에만 표기하고 레벨 13 이하에서

부터는 표기를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에서는 공공기관 및 민간부문과의 공조 필요성, 정

책의 체험가능성 및 교육효과의 제고 필요성,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제

기하기는 했으나, 민간부문과의 공조에 대한 제언이 주소전환 부문에만 

그쳤고 실제 생활 속에서 주소 사용환경의 개선방안에 대한 제언은 없었

다는 점, 체험가능성 및 인식개선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최진무 등(2014)의 연구에서는 도로명주소

안내도의 개선 방향만 제시하였지, 정부의 입장에서 네이버 지도와 다음 

지도 등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기 편리한 환경으로 개선하는 방향은 제

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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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설계

제 1 절 분석틀 및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주소 정책에 경험시차가 발생하는 이유

는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위한 분석틀로는 Dolowitz and

Marsh(2000)이 제안한 불완전한 정책이전과 김태승(2015)이 제안한 숙성

기의 경험시차와 인과적 메커니즘을 결합하여 적용하고자 하며, 그 내용

은 [그림 3-1]과 같으며, 연구 목적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하위 연구 문제 1~3으로 연구 문제를 세분화하였다.

주소 사용환경 
조성의 지연
(연구문제 2)

주소 정책의
경험시차 발생
(연구문제 1)

정책주체 간
인식 차이의 

존재
(연구문제 3)

불완전한 정책이전
- 타국에서 정책을 성공으로 이끈 
중대한 요소의 불완전한 이전

경험시차 발생:
정책순응 효과 지연

(김태승, 2015)

- 정책 고유의 체험적 속성
- 정책 집행수단

출처: Dolowitz and Marsh(2000) 및 김태승(2015)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3-1] 분석틀 및 연구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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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 정책의 경험시차 발생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도로명주소 정책 도입을 정책이전의 한 사

례로 보고 있으며, Dolowitz & Marsh(2000)의 견해에 따라 본래 의도한 

정책목표의 달성 여부를 가지고 결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주소 정책이 본래 의도한 정책목표를 국민들이 실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ISO의 주소의 정의에 입각한 ‘식별 및 위치찾기’7)라는 주소의 

제 기능을 활용하는 데 무리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경험시차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를 불완전하게 이전된 정책으로 진단하고

자 한다. 따라서 우선 주소 정책의 경험시차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주소 정책의 인지도 또는 불편사항의 개선 

정도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알 수 있는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하위 연구 문제 1. 우리나라 주소 정책에 있어서 경험시차가 발생하고 

있는가?(=우리나라 주소 정책은 완전하게 이전되었는가?)

2. 주소 사용환경 조성의 지연

하위 연구 문제 1에 대한 결론이 우리나라 주소 정책에 있어서 경험

시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도출된다면, 즉 우리나라 주소 정책의 이전은 

불완전하게 이전된 정책이라면, 타 국가에서 해당 정책을 성공하게 만들

었던 정책 또는 제도적 구조의 요소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아야 할 것

이다. 이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주소 사용환경이라는 개념에 주목하고

7) ISO(2015)의 주소의 정의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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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한다. 주소 사용환경이란 주소 사용자가 주소를 접하는 모든 환경을 

말한다. 주소 사용환경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오프

라인상 주소 사용환경은 보행자를 위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

판, 차량용 도로명 안내표지, 공적장부 상 주소, 광고물, 청첩장 등 각종 

유인물 상 주소 등이, 온라인상 주소 사용환경에는 스마트폰 지도, 내비

게이션 등 경로탐색, 금융거래, 쇼핑, 배달음식 주문 시의 주소 입력 및 

위치 안내 등이 있다.

도로명주소를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대부분 국가에서는 자연스럽게 

도로명주소의 ‘식별 및 위치찾기’ 기능이 발휘되도록 주소 사용환경이 

발달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소 사용환경이 지번주소 중

심이었기 때문에 이를 도로명주소 중심으로 바꾸는 새로운 노력이 추가

적으로 필요하다. 이는 정책이전 과정에서 기존 국가에서는 필요 없었던,

또는 자연스럽게 이행되었던 노력에 해당한다.

도로명주소 도입 초기 우리 정부는 오프라인상 주소 사용환경 구축에 

중점을 두었으나,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등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상 주소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상 주소 사용환경 또한 도로

명주소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2016년 이후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

정보개발원은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에 ‘도로명주소 개발자센터’ 홈

페이지를 개설하여 최신지도 raw data 공간정보(지도정보)를 제공하고,

우편, 물류(택배) 등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정제한 문자형식 주소정보를 

제공한다. 2019년 현재 주소정보 다운로드 수는 17만 건, 지도(공간)정보 

다운로드 수 8천 건이다(행정안전부, 2019). 또한 개인 또는 사업자가 홈

페이지 상에 도로명주소 및 영문 도로명주소 입력시스템을 손쉽게 구축

할 수 있도록 OpenAPI 소스를 제공하며, 검색되지 않는 도로명주소가 

없도록 일변동 도로명주소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여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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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여전히 주소의 표기방식을 전환하기 위

한 노력으로만 국한되며, 도로명주소의 ‘식별 및 위치찾기’ 기능이 발휘

되기 위한 기반조성으로 보기는 어렵다. 방윤식, 유기윤(2016)은 국민들

로 하여금 도로명주소 기반의 공간 인식체계를 자리잡도록 하는데 ‘길찾

기’ 과정에서 도로명주소를 활용토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였

는데, 이는 길찾기 과정이 공간 탐색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행

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들이 길찾기 과정에서 도로명주소

를 사용토록 하는 기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김태승, 권혁신(2015)이 언

급한 도로명주소의 편리함을 경험하는 데 필요한 학습 시간, 즉 경험시

차를 단축시킬 수 있는 직접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경기연구원(2016)이 도로명주소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일상에서 자

주 도로명주소를 노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것은 이와 같은 맥락이

다. 따라서 주소 정책의 이전과정요소이자 시차를 발생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의 주소 사용환경이 자주 도로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

고 길찾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구축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도로명주소 전면사용 시점과 비교했을 때 주소 사용환경의 구축 시

점에 지연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지연이 있었다면 얼마만큼의 지연인

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

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하위 연구 문제 2. 주소 사용환경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가?

주소 정책에 있어서 주요한 정책 주체는 주소 사용환경별로 다르다.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의 신규 설치, 유지보수 등과 같은 오프라인 주소 사용환경의 조성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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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반면, 온라인 주소 사용환경의 조성에 대

해서는 – 비록 지도 원본 데이터는 정부로부터 제공받더라도 -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주로 IT 업계가 그 역할을 독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위치 찾기 패러다임의 변화’ 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10년간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됨에 따라 위치 찾기 시 모바일 지도와 내비게이션 앱

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주소 정책에 있어서 민간의 기여도와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Dolowitz

와 Marsh의 논지와 최근의 위치 찾기 패러다임의 변화를 토대로 하여 

도로명주소 정책의 완전한 이전에 민간기업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위의 연구 문제 2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주소 사용환경으로 분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하위 연구 문제 2-1. 오프라인 주소 사용환경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가?

하위 연구 문제 2-2. 온라인 주소 사용환경이 불완전하게 조성되어 있

는가?

3. 정책주체 간 인식의 차이의 존재

앞절에서 살펴보았듯이 정책이전 과정에서는 관료뿐만 아니라 압력단

체, 민간기업, 초국가 기구 등 여러 주체가 고유의 역할을 수행하며, 이

넌 주소 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정책이전 주체 간 정책

목표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거나 정책이 정착되는 시간 개념의 차이가 

있다면 앞절의 주소 사용환경 조성 지연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국

회입법조사처(2011)는 도로명주소의 미정착 원인으로 정부·지자체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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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하는 조직과 예산 등 강력한 사업 추진체계의 부재, 공공기관 및 민간

부문과의 공조 결여를 꼽았다. 방윤식, 유기윤(2016)은 “도로명주소 체계

가 길찾기에 편리하다는 점이 홍보되고는 있으나 정작 길찾기 또는 길안

내 서비스에서는 도로명주소가 많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였는

데, 이는 정부와 길찾기 또는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업계 간의 

인식 차이가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주소 사용환경 조성에 

대한 정책주체 간 인식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오프라인 주소 사용환경의 조성은 주로 정부가, 온라인 주소 사용환경

의 조성은 민간(IT 업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므로, 앞절에서와 같이 연

구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하위 연구 문제 3-1. 오프라인 주소 사용환경 조성이 지연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하위 연구 문제 3-2. 온라인 주소 사용환경이 불완전하게 조성된 원인

은 무엇인가?

제 2 절 연구 방법

1. 질적 및 양적 혼합방법 채택 배경

이 연구는 [그림 3-2]와 같이 Creswell(2015)이 제시한 통합적 설계(남

궁근, 2018:415)로서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 방법을 상호 보완적으

로 혼합한 방법(남궁근, 2018:412)으로 진행하였다. 정정길 등(2020:745)은 

“질적 연구는 객관적으로 보아 확실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정황으로 보

아 가능한 추론도 중요한 연구내용으로 받아들인다”고 하였으며, 남궁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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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14)은 “사회현상의 구조와 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할 경

우, 질적 연구가 양적 연구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필요한 경우, 양적 

연구가 선행되어 질적 연구의 자료수집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 

혼합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이러한 혼합방법을 

채택한 배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차연구의 특성 상 각 변수와 관련한 시차의 영향을 정확히 

구분하여 논의하기가 쉽지 않으므로”(이시원, 2013:227), 이 연구의 연구 

문제인 ‘우리나라 주소 정책에 경험시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나라 주소 정책이 이전된 경과를 

탐색하고 이를 통하여 주요 변수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

하였다. Falleti and Lynch(2009)는 “변수가 특정 사례의 속성을 측정한

다면, 인과 메커니즘(casual mechanism)은 입력과 출력을 연결하는 근본

적인 사회적 과정을 밝혀낸다”고 한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연구 

문제 2-1 및 2-2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는 연구 문제 3-1, 3-2를 보

강하기 위해서는 정책주체별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뷰를 수행함으

로써 다각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하위 연구 문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소 정

책에 경험시차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도로명주소의 인지도나 사용 경험, 불편사항 등을 묻는 패널데이터를 통

하여 주소 정책의 효과가 시간에 따라 일정한지 아니면 개선되고 있는지

를 확인하는 양적 자료수집 및 분석 과정을 통하여 밝혀내는 것이 설득

력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아울러 하위 연구 문제 2-1 및 2-2에서 제

시한 바와 같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주소 사용환경 조성이 지연되었는지

를 확인하기 위하여 길찾기에 필요한 주소 사용환경의 핵심이 되는 도로

명판의 연도별 수량 및 모바일 지도 상의 도로명주소 구현이 시간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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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선이 되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질적 자료수집
및 분석

양적 자료수집
및 분석

통합

해석

1. 과정추적
4. 인터뷰

2. 여론조사 통계 분석
3. 주소사용환경 분석

출처: Creswell, 2015; 남궁근(2018:415)에서 재인용 및 내용 추가

[그림 3-2] 통합적 설계

2. 연구 방법 및 절차

1) 과정추적

이 연구에서는 과정추적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주소 정책이 도입된 

당시인 1990년대 중반 이후 현재까지 수행된 내부보고서, 정책연구, 언론

보도, 정치적 상황을 알 수 있는 국회 소관위원회 검토보고서 및 회의록 

등 질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나라 주소 정책의 이전 과정을 분석하

고, 이를 우리나라 주소 정책만의 독특성을 밝혀내는 데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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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론조사에 대한 통계 분석

이 연구에서는 주소 정책의 경험시차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2014~2019년 실시한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

민인식 조사” 중 일부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데이터는 연도별로 응답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R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ANOVA 분석 및 이분포 t-test를 실시하였

다. 이 조사의 개요는 다음 [표 3-1]과 같으며, 서울시 온라인패널 약 3천

여 명8)을 대상으로 연도별로 약 1주일 간 진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조

사 질문 가운데 2015년 조사에만 있는 새 우편번호 도입에 관한 내용과 

2016년 이후 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상세주소 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신청

의향을 묻는 내용을 제외한 총 8개 질문에 대한 응답만을 분석하였다.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지도, 활용도, 만족도 조사는 행안부 및 지자체

별로 정기적 또는 수시로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다만 

이 연구에서 서울시가 주관한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를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상기 조사들의 목적이 정책 목표 달성 여부의 확

인이나 환류라기 보다는 단순 홍보 측면으로 실시한 조사도 상당히 많았

으며,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조사는 연도별로 질문이 일정한 패널

데이터 형태이며 서울시 여론조사가 이에 부합하였다.

8) 서울시 온라인 패널: 여론조사 참여에 사전 동의한 서울시 홈페이지 가입자 
중 서울시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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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명칭 조사 기간
조사 
방식

응답자 수
(명)

2019년 도로명주소에 대한 여론조사 ’19. 12. 3. ~ 7. 온라인 3,539

2018년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 ’18. 12. 14. ~ 20. 온라인 3,252

2017년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 ’17. 12. 6. ~ 15. 온라인 3,374

2016년 도로명주소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 ’16. 11. 24. ~ 28. 온라인 2,739

도로명주소 관련 온라인 여론조사 ’15. 10. 28. ~ 11. 1. 온라인 2,678

도로명주소 관련 온라인 패널조사 ’14. 5. 19. ~ 25. 온라인 2,913

출처: 서울시 여론조사 센터(research.seoul.go.kr) 자료를 종합

[표 3-1] 분석대상 여론조사 개요

먼저 2017~2019년 연도별 응답자별 문항별 원시데이터를 long data

형태로 하나의 테이블로 가공하되, 설문조사 문항과 보기가 연도별로 차

이가 없도록 데이터를 가공하였다. 문항별 응답 결과가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응답에 대하여 R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ANOVA 검정을 시행한 후 2017년-2018년, 2018년-2019년에 대하여 

각각 이분포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복수응답하도록 되어 있는 4번, 6번,

8번 문항에 대해서는 보기별로 응답 비율이 달라졌는지를 확인하였고,

나머지 문항은 보기별로 점수화하여 점수가 연도별로 달라졌는지를 확인

하였다. 나아가 기타 의견 등을 통하여 도로명주소 정책 관련 국민 불편 

요소를 발굴하며 해당 요소들이 연도별로 개선되었는지 파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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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소 사용환경 분석

(1) 오프라인 주소 사용환경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은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도로명주소를 인지할 

수 있는 시설물이다(김지영, 2015). 이와 함께 차량을 이용하는 운전자에

게는 도로표지 또한 위치 찾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물이다.

Lynch(1981; 김지영(2015)에서 재인용)은 길 찾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치는 환경적인 요소로 통로, 교점, 랜드마크를 정의하였는데, 도로명판과 

도로명 안내표지는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도로명을 구별하여 준다는 점

에서 현장(오프라인)에서의 핵심적인 주소 사용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주소 사용환경 조성이 지연되었는지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전국 시군구별 최소 소요 요구 도

로명판 수에 대한 도로명판 설치 수 비율을 조사하고, 도로표지의 도로

명 안내 방식으로의 전환 비율을 조사하였다. 연도별로 따라 시군구별 

데이터를 확인하고 당시에 시기별로 도로명주소 사용에 그 수준이 적절

하였는지를 평가하였다. 아울러 시군구별 설치 비율에 편차가 있는지를 

비교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였다.

(2) 온라인 주소 사용환경

온라인 주소 사용환경 조성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주요 4개사(네이

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구글 지도) 모바일 지도의 축척을 선진국 지도

와 비교하였다. 축척을 측정하고, 주요 도로명주소 사용 국가별 모바일 

지도 및 내비게이션 기능괴 비교, 도로명주소 사용에 그 수준이 적절하

였는지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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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책주체 대상 인터뷰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주소 사용환경 및 정책의 체험가능성과 관

련한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담당자, 지자체 담당자, 산하기관(한국지역

정보개발원) 담당자 및 도로명주소 전문가, 모바일 지도를 공급하는 포

털 및 내비게이션 업체 관계자 등 11명을 대상으로 주소정책에 관한 인

터뷰를 진행하여 정책의 학습효과를 지연시키는 요인들을 발굴하고 의견

을 청취하였다. 인터뷰는 이메일, 유선, 이메일 및 유선 혼합의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구조화된 질문지(부록 참조)를 기반으로 하되, 정책주체의 

소속과 담당업무, 인터뷰 대상자의 개인적인 경험 등에 대한 반구조화된 

질문도 함께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 [표 

3-2]와 같다.

인터뷰 대상(소속/현직급) 답변일 도로명주소 분야 근무기간

(전)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A 서기관 5.30. 10년 이상(’07~’17)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B 서기관 5.28. 12년 이상(’09~현재)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C 사무관 5.27. 15년 이상(’03~현재)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D 사무관 5.26. 1년 이상(’19~현재)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E 주무관 4.14. 4년 이상(’16~현재)

서울 00구 부동산정보과 G 주무관 5.25. 1년 이상(’19~현재)

경남 00시 토지정보과 H 주무관 6.4. 3년 이상(’17~현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S 책임 4.28. 근무연수 정보 없음

도로명주소 분야 전문가 T 교수 11.9. 연구기간 10년 이상

네이버 담당자 V 미답변

카카오 담당자 W 6.1. 내부정책상 인터뷰 불가 답변

SK텔레콤(티맵) 담당자 X 5.28. 근무기간 정보 없음

[표 3-2] 인터뷰 대상자의 일반적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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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주소 정책의 정책이전으로의 이해

4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소 정책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주소 

정책이 어떠한 이전 과정을 거쳐 추진되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Dolowitz

and Marsh(2000)의 정책이전 프레임워크 하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제 1 절 우리나라의 주소 정책 추진 경과

1. 일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도입된 주소 정책(조선~1960년대)

우리나라가 오늘날 사용 중인 도로명주소를 도입하기로 공식화한 것

은 1996년이지만, 그 이전에도 주소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는 있었

다.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거소의 표시’를 목적으로 사용된 주소

는 조선시대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방식은 건물번호(오가작

통법) 방식으로서 토지(전답)의 표시 방법과 구분되었다(행정자치부,

2005). 우리나라가 도로명주소 도입 전 100여 년간 사용해 온 지번주소

는 일제가 시행한 토지조사사업에서 시작되었다. 일제는 1916년 1월에 

토지 소유주와 지적을 고시하였으며, 1918년 ｢통호폐지법｣에 의하여 우

리나라의 통호 방식 주소를 폐지하고 거소(건물)이 아닌 토지와 주소를 

연계시키면서(행정안전부, 2016) 우리나라의 근대적인 주소의 개념은 토

지를 기반으로 하는 지번으로 확립되었다. 이는 강제적인 요인에 의한 

정책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광복 이후 정부는 지번주소의 틀 안에서 주소 제도를 정비해 나갔다.

50년대 초까지는 창씨 개명과 함께 일본식 지역 명칭을 우리나라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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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원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1946년 세종로, 종로, 신문로, 을지로 등 총 

12개의 도로명(당시 “가로명”이라고 표현) 겸 법정동 명칭을 일본식에서 

우리나라식으로 바꾸었다(권순기, 1994). 1962년 ｢기류법｣과 ｢주민등록법

｣을 연달아 제정(기류법은 주민등록법 제정에 따라 폐지)하면서 주민의 

거주를 나타내는 주소를 지번방식으로 표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

다9)(행정안전부, 2016).

2. 지번주소의 대안 탐색(1960년대 후반~1990년대 초)

1970년대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지번주소의 한계로 

인한 정부의 고민은 깊어져 갔다. 1967년 선진국의 주소표시제를 시찰하

고 1970년 대통령 연두순시에서 사업추진을 보고하였으며, 이후 1971년

부터 1973년까지 인천시와 6대 도시 등을 대상으로 가구방식에 의한 주

소표시제도를 시험 적용하였다(행정자치부, 2005). 1980년대에는 ｢신주소 

표시 제도 실시에 관한 규정｣(내무부훈령 제641호, 건설부훈령 제489호,

’80.7.31.)을 제정하여 창원, 구미, 여천, 반월, 과천 등에 적용하였다(행정

자치부, 2005). 이 훈령에서 규정하는 [그림 4-1]의 ‘건물번호부여방식’은 

그 명칭과는 달리 건물이 아닌 지번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먼저 블록별

로 본번을 부여한 뒤 한 블록 내 각필지에 부번을 부여하는 일본의 방식

과 유사하였다. 이 훈령은 1995년 도시의 여건변화에 대한 충족곤란, 국

민생활 혼란 등을 이유로 폐지되었다.

9) ｢주민등록법｣(’62.5.20. 시행) 제9조: 주민등록표는 거주지의 지번순으로 이를 
정리한다.
같은 법 시행령(’99.7.23. 시행) 제9조제3항: 주민등록관계서류의 주소는 특별
시·광역시·도, 시·군·자치구,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말한다), 읍·면·동, 리,
지번의 순으로 표기한다. 이 경우 동·리는 법정 동·리의 명칭으로, 주택건설
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번 다음에 건축물관리대장등
에 의한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를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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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신주소 표시 제도 실시에 관한 규정｣(내무부훈령 제641호,
건설부훈령 제489호, ’80.7.31.) 별표 1

[그림 4-1] 건물번호부여방식에 의한 지번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번주소와 별개로 도로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요도로에 대하여 도로명을 제정하기도 하였다. 1966년 

서울시는 가로명제정위원회를 통하여 마포로, 공항로, 대학로 등 37개의 

도로명을 새로이 제정하였는데(권순기, 1994), 당시 제정된 도로명들은 

오늘날 도로명과 같이 행정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구를 지나도 하나

의 도로명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부산시도 1978년 32개의 

도로명을 최초 공고하였으며(부산광역시, 2004), 1980년대 들어 서울시내 

도로명이 부여된 도로명은 160여 개로 늘어났는데 이는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으로 서울을 찾는 외국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권순기, 1994). 또한 1980년대에는 가로명에 관한 조례 제정이 다른 지

자체로도 확산되었다. 당시 조례들은 도로명 부여 대상을 오늘날과 같이 

모든 도로가 아닌 시·군별 10개 내외의 주요도로에 한정하고 있으며 기

초번호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도로명들을 주소로 사용할 수는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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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오늘날 주소로 사용되는 도로명 중 이 당시에 처음 고시·공

고된 명칭이 상당수 존재하므로, 이 당시의 도로명의 부여는 훗날 도로

명주소 정책의 정착에 부분적으로나마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1995년 

이전 가로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4-1]과 같다.

('70) 부산직할시

('78) 광주시

('83) 서울특별시,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 대전시, 부천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84) 파주시, 양산시, 창녕군, 함양군, 합천군

('86) 과천시

('89) 오산시, 군포시

('90) 강화군, 양평군

('92) 고양시, 화순군

('93) 정읍시

('94) 의령군

('95) 평택시, 남양주시, 춘천시, 원주시, 충주시,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남원시, 순천시, 나주시,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구미시, 영천시, 문경시,

경산시, 창원시, 마산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95년 이전 가로명 관련 조례 자료를 종합

[표 4-1] 1995년 이전 가로명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한 지자체(연도별, 총 49곳)

3. 도로명주소 도입 결정(1996)

1990년대 들어 정부는 주소 개편에 대한 의지를 확실히 다졌다. 지번

은 급속한 도시 발전과 산업화에 따라 병합·분할을 반복하여 체계적이지 

못하였다. 이외에도 주소에 사용되는 ‘동’이 법정동과 행정동으로 이원화

되어 사용되면서 행정에 비효율을 초래한 점, 지번의 역사가 일제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 2002년 월드컵 등 국제행사 개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당시 김영삼 정부는 우리나라의 복잡한 주소체계를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절감하였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1995년 대통령비서실 국가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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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강화기획단은 새주소 제도를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1994년 국토개발연구원은 도로 방식에 의한 새주소 제도 도입방안인 

｢지번체계의 정비방안｣을 연구하였고(행정자치부, 2001), 1995년 서울시

정개발연구원은 ｢서울시 지번 및 주소표시제도 개선방안｣ 연구에서 1)

도로 방식에 의한 개편, 2) 지번체계 정리에 의한(토지와 건물을 하나의 

번호로서 통합 관리) 개편, 3) 지오코딩 방식(토지내 중심점의 지리적 좌

표로서 토지를 구분)에 의한 개편 방안을 연구하였고, 이 세 가지 방식 

중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은 도로명주소 제도(당시에는 “새 주소

제도”라는 용어를 사용)를 시행키로 결정하였다. 대통령비서실 소속 국

가경쟁력강화기획단은 1996년 3월부터 추진방안을 검토하여 5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방안을 마련하였고, 기획단 주재 관계부처 및 전문가,

업계 회의 등을 개최하여 문제점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

하여 1996년 7월 내무부에 새주소사업 추진을 지시하였다(행정자치부,

2001).

출처: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5

[그림 4-2] 서울시 지번 및 주소표시제도 

개선방안 중 도로명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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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자체별 산발적 도로명주소 체계 구축(1997~2006)

정부는 1997년부터 서울 강남, 경기 안양·안산, 충북 청주·공주, 경북 

경주 등 6개 지역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1999년부터 서울시 전

체, 6대 광역시 등 도시 지역으로, 2004년부터는 농촌지역으로 사업을 확

대 실시하였다(행정자치부, 2001; 행정안전부, 2017). 도로명주소 사업이 

국가가 주도로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초기에는 지자체 예

산10)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1997년까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

업 추진의 근거가 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전국으

로 확대하여 실시하는 당초의 계획(안)과는 다르게 근거 법령과 국비 지

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지자체의 예산 확보 난항과 추진체

계 구축이 미흡하였다11)(행정자치부, 2001).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01년 ｢지적법｣ 제16조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관리에 관한 근

거12)를 마련하였으며, 2002년 1월 지적법 밑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제정·시행하였다.

10) 1997년~2006년까지 시설사업비 3408억 원 중 국비 620억 원(18%), 지방비 2
397억 원(70%), 특교세 391억 원(11%)(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12)

11) 도로명 시행 민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도로명 주소 사업은 예산을 쏟은 
만큼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 사업인지라 추진력이 약했다 도로명 주소
를 추진하고자 하는 공감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를 마
련하지 못한 채 생활주소(법정 주소가 아닌 지역 사람들 간에 통용되는 주
소)로만 사용했습니다.”고 전했다(월간조선, 2011).

12) 지적법(2002.1.27. 시행) 제16조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①소관청*은 지번
으로 위치를 찾기 어려운 지역의 도로와 건물에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부여
하여 관리할 수 있다.

* 소관청: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같은 법 제2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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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97 ’00 ’03.6월 ’06.3월 ’08.12월

누적착수 6(시범) 107 147 180 232

누적완료 0 33 66 102 107

주: 전체 시군구 수는 일반구를 제외하면 232곳임

출처: 행정자치부(2001); 행정자치부(200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09); 도로명주소 안내시
스템(www.juso.go.kr) 자료를 종합

[표 4-2] 전국 도로명주소 사업을 착수 또는 완료한 기초지자체 수(곳)

5. 도로명주소법 시행(2007)

2000년대 초반에는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대부분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가 완료된 상태였다. 그러나 도로명주소의 법적 효력이 없이 생활주

소 수준이며 사용도 의무가 아닌 권장 사항에 그치다 보니 도로명주소가 

도입된 뒤에도 국민들은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주소를 단독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 사용하거나 예전과 같이 지번주소

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

년 1월 대통령비서실 지시로 국무조정실은 새주소사업에 대한 정책품질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행안부는 후속 조치로 2005년 9월 도로명주소법 

제정, 추진조직(새주소팀) 구성, 국비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명

사업 혁신추진전략을 수립하고 도로명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의지를 재확

인하였다.

2005년 10월 강창일 외 23인 의원은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사업추진에 대한 공동의무를 부과하며, 도로명주소 통

합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하였으며, 2006년 10월 마침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법률 

제8027호)｣이 제정, 2007년 4월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2011년 12월 31일

까지는 기존의 ｢주민등록법｣ 제17조의7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등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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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2011년 12월 말

까지는 기존의 지번주소도 병행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림 4-3]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시기별 도로명주소 법령 체계의 변천을 

보여준다.

출처: 행정안전부(2017:32-34);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자료를 종합

[그림 4-3] 시기별 도로명주소 법령 체계의 변천(’96~현재)

6. 도로명주소의 전국적 통일성 확보를 위한 정비사업 추진

(2008~2011)

2006년 이전까지 도로명주소 사업을 완료한 지자체들은 생활편의 증

진에 목표를 두고 지자체별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쳐 친숙하거나 예쁜 

이름을 도로명으로 부여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적용한 도로명 부여원

칙은 작은 골목길까지 추상명사나 친숙하지만 이전 가능성이 있는 시설

물명을 활용한 고유명사 등 부적절한 도로명을 부여하기도 하였으며(행

정안전부, 2008), 고 대로, 큰길, 로, 길, 소로, 골목길 등 위계도 다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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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부여할 수 있었다. ○○1길, ○○2길 등 도로명에 포함되는 숫자도 특

별한 규칙 없이 자유롭게 부여하였다. 이렇다 보니 초심자는 물론 지역

주민들도 외워야 할 도로명이 너무 많았고, 법적 주소로 활용되는 데 여

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도로명및건물

번호부여지원단 (2006)은 용역연구에서 주소는 특정위치 식별(locating:

점), 경로(routing: 선) 예측, 일정한 지역의 구역화(zoning: 면) 등의 특성

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밝히면서 2006년 이전까지 부여된 도로명주소의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평가하고, 위치 예측성을 높인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체계(숫자 방식)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 밖에도 지자체가 

도로명주소 사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초간격을 불규칙하

게 설정하였거나 2개 이상의 행정구역을 지나는 도로의 도로구간 설정 

및 도로명 부여에 대하여 지자체장 간의 협의 없이 같은 도로임에도 서

로 다른 도로명을 부여하여 불편을 초래하는 등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

로 전환하기에 부족한 측면들이 너무 많았다.

이에 2008년 1월 행정자치부는 주요도로명과 숫자를 활용한 ｢길｣급 

도로명 부여(기초번호방식, 일련번호방식, 기타 방식 등)를 대원칙으로 

하여 전국적인 도로망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함으로써 누구나 위치 파악

이 쉬운 도로명주소 구축을 주목적으로 “법 시행 전 지역의 도로명주소 

사업 정비지침”을 마련·통보하고, 2008년 4월에는 지자체에 2011년 6월 

말까지 정비사업 추진의 의무를 부여하며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이어 2009년 4월에는 ｢도로명주소법｣ 개정을 통하

여 정비사업의 시행 여부를 지자체장이 아닌 도로명주소 위원회가 결정

하도록 하여 전국적인 도로명주소 부여 방식의 통일을 위한 정비사업을 

사실상 의무화하였다. 2009년 7월에는 같은 법 시행령에 기초번호방식 

도로명(○○로#번길 형식)과 일련번호방식 도로명(○○로#길 형식)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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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명문화하였다.

기초번호방식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라 ｢
길｣급 도로에 그 도로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과 그 

도로가 분기되는 지점의 기초번호 및 “번길”이라는 단어를 차례로 붙여 

부여한 도로명이다. 예를 들어 [그림 4-4]에서 ‘샘말로12번길’이라는 도로

명을 통하여 해당 도로가 샘말로 12번 지점에서 분기되는 ｢길｣급 도로임

을 알 수 있다. 기초번호가 [그림 4-6]과 같이 도로의 시작점부터 20m

단위로 끊어,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된

다는 규칙을 활용한다면 ‘샘말로12번길’에 대한 정보는 샘말로의 기점에

서부터 약 120m 떨어진 곳의 오른쪽(12가 짝수이므로)으로 난 ｢길｣급 

도로로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일련번호방식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
길｣급 도로에 그 도로의 시작지점이 분기되는 도로구간의 도로명과 그 

도로가 분기되는 지점의 일련번호13) 및 “길”이라는 단어를 차례로 붙여 

부여한 도로명이다. 예를 들어 [그림 4-5]에서 ‘북촌로4길’이라는 도로명

을 통하여 해당 도로가 북촌로의 진행 방향을 따라 네 번째(짝수이므로 

오른쪽 도로 중 두 번째)로 분기되는 ｢길｣급 도로임을 알 수 있다.

출처: 행정안전부(2017:98-153)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4-4] 기초번호방식 도로명 부여 

출처: 행정안전부(2017:98-153)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4-5] 일련번호방식 도로명 부여

13) 도로구간에 일정한 간격 없이 체계적인 순서에 따라 부여된 번호를 말한다.
(행정안전부, 20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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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 화면을 직접 캡처

[그림 4-6] 기초번호 부여의 예(서울 영등포구 경인로78길)

정비사업이 사실상 의무화되면서 2000년대 초반 도로명주소를 이미 

부여했던 서울시를 비롯한 100여 곳의 지자체들은 도로명주소를 처음부

터 다시 부여해야 했다(행정안전부, 2009). [표 4-3]과 [그림 4-7]을 보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경우 정비사업 이전에는 고유명사방식 도로명이 전

체의 39%, 숫자방식이 61%였으나, 정비사업 이후에는 고유명사방식 도

로명이 4%, 숫자방식이 96%로서 외워야 할 도로명이 대폭 감소하였고 

그 도로명들도 추상적인 명칭이 아닌 지역 명칭과 연계되거나 타 구 또

는 타 시·도와 함께 쓰는 도로명이므로 인지하기 수월해졌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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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고유명사 숫자방식 합계 주요 고유명사 도로명

정비 전
(’10.7월)

273 419 692
믿음길, 복받는길, 은행나무길,
중곡새싹길, 화랑회관길 등

정비 후
(’11.7월)

24 564 588
공릉로, 망우로, 봉우재로,
용마산로, 중랑천로 등

출처: 서울시 도로명 목록(2010.7월 기준; 2011.7월 기준)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4-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정비 전후 도로명 통계

출처: 행정안전부, 2009:54

[그림 4-7] 서울시 중랑구의 ｢길｣급 도로명 정비 전후 비교 예시

다음은 정비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관계자의 의견이다.

“정비사업은 ’08~’09년 고유명사 방식의 예측이 어려웠던 도로명을 

정비하기 위함이었으며, 특히 기초번호방식 도로명의 경우에는 도로명

만 보고도 위치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도로명은 세계 다른 나라의 도로명보다 숫자 방식을 채택하였기 때문

에 도로의 이름만 듣고 도로명 위치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08~’09년

에 도로명주소 정비를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지금보다 국민 생활에 안

착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5.28.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관계자(B 서기관) 인터뷰)



- 43 -

7. 주소 일제 고시와 지번주소 병행 사용 기간의 2년 연장

(2011~2013)

2011년 3월 14일 한나라당 이인기 의원이 지번주소의 한시 사용기한

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도로명주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고,

정부가 이를 수용하였다. 법안은 그 취지를 “100년만에 바뀌는 주소에 

대한 국민의 적응기간이 짧아, 도로명주소에 대한 국민인식과 활용도 제

고를 통하여 도로명주소를 국민생활 속에 안착시키기 위하여 지번주소의 

병행사용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한다. 이는 공공기관장은 

현행 기한인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적장부 내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

경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일반 국민은 지번주소의 사용기한을 2년간 연

장함으로써 국민에게 주소 변경에 대한 적응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려는 

것이었다(행정안전위 수석전문위원, 2011). 검토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국

회에서는 그 전부터 줄곧 병행 사용의 연장을 주장했던 것으로 보인

다14).

한편 행정안전부는 2011년 3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로명주소를 

건물 등 소유자·점유자(약 3천2백만 명)에게 일제 고지를 실시하고 7월 

29일 전국 동시고시를 하여,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하였다. 이로

써 그전까지는 생활주소로만 사용되어 왔던 도로명주소가 이날부로는 법

적 효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후 주민등록 등 공적장부(1,095종) 주소전

환, 금융·통신 등 민간부문 주소전환 지원(’11.7~12월)을 실시하였다.

14) 도로명주소 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소 전환 시한을 
연기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
업을 추진하다 주소전환 시한에 임박해서 연장하는 것은 도로명주소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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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도로명주소의 전면 시행(2014~현재)

2014년 1월 1일부로 도로명주소가 전면시행되었다. 여기서 전면시행의 

의미는 법적주소는 도로명주소이며, 지번주소는 부동산거래 시를 제외하

고는 공공 분야든 민간 분야든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국민의 혼란

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명주소가 전면시행에 대비해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를 통해 30만 건 이하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 전환하는 서비스

를 무료로 제공하였다. 또 2014년 9월부터는 자체 DB구축 없이 행정안

전부가 제공하는 주소정보를 사이트에 직접 연계하여 원하는 형태로 화

면을 만들어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 대상 Open API 및 통합검색창 연계

신청 방법을 안내하였다.

한편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 뒤에 포함되는 동, 층, 호의 정보를 의미

하는데, 상세주소 도입 이전까지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동, 층, 호 정보

가 법적 주소였고 일반상가, 업무용빌딩과 원룸, 다가구, 단독주택은 2가

구 이상이 거주하더라도 동, 층, 호는 법적인 주소가 아니었다. 그러나 

2011년 8월 ｢도로명주소법｣ 개정을 통하여 상세주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위와 같은 건물에서도 상세주소를 법적 주소로 사용할 수 있

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2014년 10월 대학, 종합병원, 공장 등 건물군의 

상세주소부여 지침을 시달하였고, 2016년 8월에는 상세주소 부여를 시군

구청장이 직권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상세주소가 부여되지 않

은 건물에 부여를 가속화하고, 평면주소(수평적 개념)인 도로명주소에 입

체적인(수직적 개념) 개념으로서 드론 등 미래 산업에 적극적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2018년 7월 입법예고를 거쳐 2020년 11월 18일 국회 본회의 의

결된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도로명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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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소의 부여 대상을 도로·건물에서 건물 

내부, 지하·입체도로, 건물이 아닌 사물(옥외승강기, 버스·택시 정류장 

등) 등으로 확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9. 위치 찾기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

행정안전부(2016)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목적지를 찾을 때 내비

게이션과 같은 단말기를 이용하는 비율은 2005년 1.6%에서 2009년 

22.7%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내비게이션이 조기에 

빠른 속도로 정착된 것은 지번주소가 위치 찾기에 불편했다는 것을 방증

하기도 한다(서울특별시, 2011). 특히 2010년대 들어서는 스마트폰이 보

급되고 실시간 교통상황을 반영하는 모바일 지도와 내비게이션 앱이 고

도화됨에 따라, 종전의 내장형 또는 오프라인형 내비게이션 시장은 축소

되고 모바일 지도와 내비게이션 앱의 사용이 증가하였으며,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도 주변을 탐색하거나 길을 찾는 데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정도가 더 높아졌다. 코리안클릭(2020)의 조사 결과([그림 4-8])에 따르면  

국내 지도/내비게이션 카테고리 앱의 순 이용자 수는 2017년부터 2019

년까지 모바일 안드로이드를 기준으로 3년간 약 16% 증가하였으며, 아

이폰까지 합산한 순이용자 수는 2020년 1월 기준으로 국내 인터넷 사용

자의 72%인 2,896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순 이용자 수란 월순

사용자(MAU)로서 해당 조사 연월 한 달 동안 해당 앱을 한 번이라도 

사용한 중복되지 않은 사람의 수를 의미한다.

또한 [표 4-4]는 조사 연월별 국내 만 10세 이상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 약 3천 7백만여 명을 모집단으로 하고, 성별, 연령별 인구분포와 

스마트폰 사용 비율을 고려하여 표본집단을 구성, 앱 사용여부와 사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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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15) 등의 조사를 진행한 결과이다.

출처: 코리안클릭, 2020 / 단위: 백만 명, 2012.4.~2019.3.

[그림 4-8]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생활 카테고리별 추정 순 이용자 수 추이

조사 연월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다음지도)
티맵 카카오내비 구글지도

표본 수
(천명)

’16.4.16) 729 310 368 263 464 14.7

’17.2.17) 809 309 615 294 766 26.9

’17.12.18) 904(44) 392(44) 754(210) 360(277) 811(12) 23

’18.4.19) 777(45) 453(45) 756(245) 359(267) 832(11) 23

’18.11.20) 844(51) 529(57) 856(318) 400(211) 877(16) 27

’19.5.21) 983(55) 552(76) 947(305) 425(251) 935(15) 33
조사기관: 와이즈앱, 출처: 주 16~21의 기사를 종합하여 작성

[표 4-4] 지도 앱별 월별 순사용자(만명), 1인당 월별 사용시간(분)

15) 순사용자(Unique Visitor, UV) : 특정 기간(월간, 주간 등) 동안 한 번이라도 
그 사이트를 방문한 사용자의 수(중복 방문자는 제외)
사용시간(Total Time Spent, TTS) : 인터넷 사용자가 특정 사이트에서 보낸 시
간

16) 위치 기반 앱, 카카오-네이버-SK 3파전 치열(뉴스탭, 2016.5.3.)
17) "가장 많이 쓰는 지도 앱은 네이버-내비 앱은 T맵"(아이뉴스24, 2017.3.28.)
18) "지도·교통앱 3강은 네이버맵, 구글맵, 카카오T"(연합뉴스, 2018.1.22.)
19) "지도 앱, 구글 쓰는 사람 가장 많아…네이버 앞질러"(자유일보, 2018.5.24.)
20) 한국인들의 '지도-택시-내비' 앱 사용 현황은?(디지털투데이, 2018.12.30.)
21) 네이버 지도, 국내 지도·내비앱 이용자 수 1위...2위 T맵(아주경제,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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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내비게이션이 보편화되면 도로명주소의 필요성이 떨어지

는 것이 아니냐며 도로명주소 취지가 퇴색되었다는 반론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에 대하여 한국행정연구원(2011)은 “내비게이션과 같은 위치탐색 

기기를 사용하여 건물이나 주소를 찾아갈 경우에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

게 되면 지번주소에 비해 건물의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

에 시간절감 편익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또한 반대로 생각하면,

국민들이 위치 찾기 시 모바일 지도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모바일 지

도를 도로명주소 사용에 편리하도록 개선한다면 도로명주소 체감도를 높

여 사적인 사용률 증가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폰이 보편화

됨에 따라 지도 서비스뿐만 아니라 위치기반과 연계된 배달 등 O2O 서

비스의 이용으로도 확산되고 있는데(코리안클릭, 2020), 도로명주소의 활

용 범위도 이에 따라 확장된다고 볼 수 있다.

제 2 절 우리나라 주소 정책의 독특성

이 절에서는 Dolowitz and Marsh(2000)의 정책이전 프레임워크를 통

하여 앞절의 우리나라 주소 정책의 추진 경과를 분석함으로써 다음과 같

은 우리나라 주소 정책의 독특성을 도출하였다.

1. 이전의 배경: 자발적 요인과 강제적 요인의 복합 작용

우리나라의 주소 정책은 자발적 요인과 강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이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자발적 요인에 의한 정책이전으

로 볼 수 있는 측면은 바로 1970년대부터 주소 정책이 국가 경쟁력에 미

치는 중요성을 인지하고 일제로부터 받아들인 지번주소의 문제를 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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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을 시도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일제 침략의 

역사를 같이 한 대만의 경우에도 “일제 강점기까지는 도로명을 사용하지 

않다가 광복 직후부터 지명에 일제의 색깔을 없애기 위하여 청나라 당시 

지명으로 도로명을 복원·부여하였고”22), 이를 생활주소로 활용하다가 

1973년 도로명주소를 법적 주소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는데(행정안전부,

2017:25), 이 역시 자발적인 요인이 작용한 정책이전 사례라고 볼 수 있

다.

한편 도로명주소 체계 도입을 강제적 요인에 의한 정책이전 사례로 

볼 수 있는 측면은 여러 주소 부여 방식 가운데 도로명주소 방식을 채택

했다는 점에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1995)은 도로

방식에 의한 주소표시대안(현재 도로명주소 방식과 동일), 일본의 가구 

방식을 수정한 지번체계정리에 의한 개선방안, 지오코딩 방식에 의한 개

선방안 등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듬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채

택하고 있는 도로명주소 방식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가 주소 부여 방식

에 대하여 국제기구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것을 직

접 강제하거나 권고한 적은 없었으나, 정부가 종전의 지번주소가 국제표

준과 맞지 않아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의식하여 그러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노력으로 결과적으로는 국제표준에 동참

을 결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는 강제적 요인이 작용한 

정책이전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또 한 근거는 2010년대 주소 표준화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리

나라가 도로명주소 체계 도입을 준비 중이었던 2010년 전후에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가 도로명주소 체계를 채택하고 있었으며(행정안전

부, 2011), 만국우편연합(UPU) 등에서 이미 주소 표준화가 상당 수준으

22) 4.3. 대만 현지인 인터뷰 결과와 ｢타이베이시 도로명명 및 주택 번호에 관한 자치
조례(臺北市道路命名及門牌編釘自治條例)｣(2014. 1. 3. 공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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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진행된 상태였다(행정안전부, 2011). 이에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2010년 12월 국제표준화기구 지리정보위원회(ISO TC211)

제31차 호주 캔버라 회의에 처음으로 참여하였고 주소의 국제표준화

(PT19160 Addressing) 논의에 착수하였다. [그림 4-9]는 만국우편연합

(2020)23) 자료와 행정안전부(2017:14-27)를 토대로 나타낸 전세계 230개국

의 국가별 주소 사용 방식으로, 주황색(36개국, OECD 국가)과 파란색

(112개국, 비OECD 국가)이 도로명주소 사용 국가이며 회색은 도로명주

소 미사용 국가이다. 2020년 현재 OECD국가는 총 37개국이며, 일본을 

제외한 36개국이 도로명주소를 국가 주소로 채택하였다.

OECD 국가인 도로명주소 사용국가(36)
비OECD 국가인 도로명주소 사용국가(112)
도로명주소 미사용 국가(82)

출처: 만국우편연합(www.upu.int) 및 행정안전부(2017:14-27)를 종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9] 국가별 주소 사용 방식

23) http://www.upu.int/en/Postal-Solutions/Programmes-Services/Addressing-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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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전의 참여주체: 공공과 민간

’90년대 중반 주소 정책의 이전을 결정하고 실행한 것은 관료와 정치

인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역까지 이를 교육하고 

받아들이도록 하는 데에는 민간업계가 이전 주체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최근 모바일 지도 등 위치기반 서비스를 네이버와 카카오,

SK텔레콤 등 일부 회사가 독점하여 공급하고 있으므로 민간의 영향력이 

과거보다 더욱더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6장에

서 살펴보기로 한다.

3. 이전의 내용: 부정적인 교훈의 이전

우리나라는 2008년 도로명주소 정비사업을 통하여 ｢길｣급 도로의 위

치 예측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길｣급 도로명을 고유명사 방식에서 숫자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이는 유럽, 미국 등 타 국가의 고유명사 위주의 도

로명 체계가 외우기 어렵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한계점을 부정적인 교

훈으로 삼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지나치게 숫자 방식을 고수할 

경우 고유 지명이 훼손될 수 있고 주소가 지나치게 위계화되고 길어질 

수 있으므로, 지자체의 요구에 따라 숫자 방식의 도로명 부여방식을 선

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도(행정안전부, 2009), 숫자 방식의 도로명 부여 

방식을 전국적으로 2~3가지로 통일시켜 도입함으로써 전국 어디서든 

2~3가지의 방법으로 길을 찾을 수 있게 한 것은 도로명주소의 위치 예

측성을 높인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2020년 4월 현재 전국의 도로명은 167,525개이며, 이 중 33%는 고유

명사, 67%는 위치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숫자를 결합한 방식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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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그림 4-10]은 QGIS를 활용하여 시군구별 도로명에 대한 공간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도로명을 도로의 위계(｢대로｣, ｢로｣, ｢길｣)를 구

분하고, 전체 도로명 중 숫자 방식 도로명의 비율을 시군구별로 산출하

였다. 4.19로, 5일장길 등과 같이 고유명사 성격의 숫자가 포함된 도로명

은 고유명사 방식으로 포함시켰다. [그림 4-10]에서 채도가 높을수록 숫

자 방식 도로명의 비율이 높다는 의미이며, 빨간색에 가까울수록 기초번

호방식, 초록색에 가까울수록 일련번호 또는 기타 방식 도로명을 채택하

였다는 의미이다. 일례로 부산, 인천, 대전, 울산, 광주, 충북 청주, 전남 

목포, 경북 영주, 포항, 제주 서귀포 등 지역은 숫자 방식 중에서도 기초

번호방식을 택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향후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도시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도로명의 변동을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주소체계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반면 강원, 전북, 전남은 숫자 방식 도로

명의 비율이 5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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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전남 함평군은 100% 고유명사 도로명이나, 노란색으로 표시됨.

출처: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www.juso.go.kr) 도로명 데이터(’20.4.30. 기준)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4-10] 기초지자체별 전국 도로명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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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고유명사 숫자방식 합계
숫자방식 
비율(%)기초 일련

서울 895 13,565 3 13,562 14,460

부산 1,057 7,319 6,780 539 8,376

대구 624 3,476 0 3,476 4,100

인천 942 5,714 5,584 130 6,656

광주 885 2,678 2,434 244 3,563

대전 506 2,862 2,408 454 3,368

울산 920 2,792 799 1,993 3,712

세종 642 524 0 524 1,166

경기 6,820 19,843 16,312 3,531 26,663

강원 4,469 4,056 1,971 2,085 8,525

충북 3,066 7,922 2,408 5,514 10,988

충남 5,395 7,396 3,403 3,993 12,791

전북 6,526 5,237 2 5,235 11,763

전남 9,244 4,288 934 3,354 13,532

경북 7,230 9,761 2,546 7,215 16,991

경남 5,273 11,635 5,248 6,387 16,908

제주 1,140 2,823 1,191 1,632 3,963

계 55,634 111,891 52,023 59,868 167,525
출처: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www.juso.go.kr) 도로명 데이터(’20.4.30. 기준)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4-5] 광역지자체별 전국 도로명 통계(개, ’20.4.30. 기준)

4. 공사 영역의 구분이 없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성

주소는 공적인 영역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측면이 강하며, 특히 “그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내는 지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24) 이에 자신 고유

의 특성이 내재된 익숙한 지명이 정부에 의하여 낯선 다른 이름으로 바

뀌는 것에 대하여 강한 반발심이 생길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러

한 측면은 제도의 정합성 문제로서 특정 정책의 완성도나 타당성과는 관

계없이 과거 정책에 대하여 일정 시간 동안에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

24) 11.9. 도로명주소 분야 전문가(T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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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없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관계자25)는 인

터뷰에서 “주소전환 초기 남들이 하는 것을 보고 나중에 하겠다는 인식

이 있어 애로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5. 강제성 없이 자발적인 학습에 의한 효과에 의존

주소 정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측면이 많지만 도로명주소 미사용에 

대한 처벌 등의 강압적 수단의 사용은 제한되며, 이러한 이유로 김태승,

권혁신(2015)은 중장기적 측면에서 “도로명주소 제도의 편리함과 우수성

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단순 경험으로서의 학습효과가 아닌 교육 수준의 

학습효과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방윤식, 유기윤(2016)이 길찾기

(wayfinding) 과정이 “공간 탐색이 가장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

고 하였으며, 김경모(2015)는 보행자가 보행에 돌입하기 전인 이동 계획

하기(journey planning) 단계를 포함하여 길찾기의 모든 단계에서 필요

한 정보가 제대로 유통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역할

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주소 사용환경을 도로명주소 친화적으로 

조성함으로써 국민 생활에 도로명주소가 자발적인 과정을 통하여 체험되

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5) 5.27.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관계자(C 사무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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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경험시차의 발생 여부 확인

제 1 절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도로명주소 정책에 경험시차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통

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통계 패키지(R)를 이용하여 2017년~2019년 서

울시 도로명주소 여론조사 결과의 원본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질문은 주소 정책의 인지도, 사용 경험, 사용 빈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영역, 도로명주소에 불만족하는 응답자의 경우 그 이유, 아

직까지 지번주소를 사용한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어디인지이며,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2017년과 2018년, 2018년과 2019년의 응답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ANOVA 방법 및 T-test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 [표 5-1]과 같다. 2014년~2016년은 원본 데이터가 없으므

로 통계 검증 대상은 아니나, 응답결과 수치 변화의 참고를 위하여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그래프에 함께 표시하였다.

변수 구분
2017년
평균

(표준편차)

2018년
평균

(표준편차)

2019년
평균

(표준편차)

Anova
P-value

T-test
(’17-’18)
P-value

T-test
(’18-’19)
P-value

Q1

본인 집의 도로명주소 
인지도
(1=정확히 앎,
2=어렴풋이 앎,
3=모름)

1.224 1.178 1.160

< 1e-5 0.0683

(0.465) (0.403) (0.403)

Q2
도로명주소 사용 경험
(1=있음, 2=없음)

1.071 1.040 1.053

(0.257) (0.197) (0.223)

Q3
도로명주소 사용 빈도
(1=도로명주소,
2=혼용(도로명>지번),

1.825 1.653 1.555

[표 5-1] 서울시 도로명주소 여론조사 결과(2017~2019)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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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구분
2017년
평균

(표준편차)

2018년
평균

(표준편차)

2019년
평균

(표준편차)

Anova
P-value

T-test
(’17-’18)
P-value

T-test
(’18-’19)
P-value

3=혼용(도로명<지번),
4=지번주소)

(0.891) (0.821) (0.777)

Q4 도로명주소 사용 경험(Q4_1~Q4_6, 1=있음, 0=없음)

Q4_1
길을 찾거나 위치를 
알려줄 때

0.267 0.307 0.379

(0.442) (0.461) (0.485)

Q4_2
우편물이나 택배 등을 
보낼 때

0.810 0.810 0.899
0.961

(0.393) (0.392) (0.301)

Q4_3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주소를 작성 할 때

0.716 0.718 0.830
0.859

(0.451) (0.450) (0.376)

Q4_4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 발급 할 때

0.538 0.545 0.673
0.576

(0.499) (0.498) (0.469)

Q4_5
내비게이션 검색 할 
때

0.304 0.323 0.442
0.114

(0.460) (0.468) (0.497)

Q4_6
음식 등을 배달시킬 
때

0.219 0.259 0.389

(0.413) (0.438) (0.488)

Q5

도로명주소 사용 
만족도
(1=매우 만족, 2=만족,
3=만족하지 않음,
4=매우 만족하지 않음)

2.335 2.178 2.105

(0.855) (0.818) (0.786)

Q6 도로명주소 불만족 이유(Q6_1~Q6_6, 5에서 3,4 선택한 응답자만, 1=동의, 0=부동의)

Q6_1
주소들 들어도 위치를 
알기 어렵다.

0.683 0.691 0.700
0.721 0.6923 0.6923

(0.465) (0.462) (0.459)

Q6_2
집이나 건물을 
찾아가기 어렵다.

0.375 0.389 0.464
0.4992

(0.484) (0.488) (0.499)

Q6_3
주소를 기억하기가 
어렵다.

0.497 0.497 0.545
0.0555 0.9795

(0.500) (0.500) (0.498)

Q6_4
도로명주소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다.

0.416 0.382 0.493
0.1062

(0.493) (0.486) (0.500)

Q6_5
익숙하지 않아 
불편하다.

0.530 0.516 0.581
0.5158

(0.499) (0.500) (0.494)

Q6_6
음식물 등 주문 시 
지번주소 요구

0.297 0.323 0.341
0.0982 0.1909 0.4374

(0.457) (0.468) (0.474)

Q7

생활 속 도로명주소 
사용 정도(1=대부분 
사용, 2=대체로 사용,
3=별로 사용 안 함,
4=대부분 사용 안 함)

2.214 2.035 2.097

(0.715) (0.664) (0.629)

Q8 아직까지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곳(Q8_1~Q8_5, 1=동의, 0=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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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결과의 해석

1. 본인 집의 도로명주소 인지도

본인 집의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017년 79.7%에서 2018년 

83%, 2019년 85.3%로 증가하였다. 본인 집의 인지도를 1=정확히 앎, 2=

어렴풋이 앎, 3=모름으로 점수화하여 T-test를 수행한 결과 2017년-2018

년 간 인지도 증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수 구분
2017년
평균

(표준편차)

2018년
평균

(표준편차)

2019년
평균

(표준편차)

Anova
P-value

T-test
(’17-’18)
P-value

T-test
(’18-’19)
P-value

Q8_1 택배 및 퀵서비스
0.446 0.383 0.404

0.073
(0.497) (0.486) (0.491)

Q8_2 온라인 쇼핑몰
0.256 0.232 0.220

0.247
(0.436) (0.422) (0.415)

Q8_3 배달 음식점
0.599 0.537 0.544

0.562
(0.490) (0.499) (0.498)

Q8_4
내비게이션 길 찾기 
서비스

0.333 0.285 0.353

(0.471) (0.452) (0.478)

Q8_5 부동산 중개소
0.414 0.400 0.546

0.2269
(0.493) (0.490) (0.498)

주: 붉은색 셀은 통계 검정 결과가 유의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빈칸은 유의수준 0.05 이하임
출처: 서울특별시 여론조사(research.seoul.go.kr)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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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루어진 “00로 00” 또는 “00로00길 00” 형태의 

도로명주소로 된 선생님 댁의 집 주소를 알고 계십니까?

출처: 서울특별시 여론조사(research.seoul.go.kr)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5-1] 문항 1번에 대한 응답 결과

2. 도로명주소 사용 경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모두 길을 찾거나 알려줄 때, 우편물이나 택배

를 보낼 때, 주민등록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등 실생활에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90% 이상인 것으로 나

타났다.

2. 선생님께서는 길을 찾거나 알려줄 때, 우편물이나 택배를 보낼 때, 주

민등록 등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등 실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

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출처: 서울특별시 여론조사(research.seoul.go.kr)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5-2] 문항 2번에 대한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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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로명주소 사용 빈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가운데 도로명주소를 주로 사용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017년 46.5%에서 2018년 54.7%, 2019년에는 60.5%로 

증가하였다. 도로명주소 사용 빈도를 1=도로명주소, 2=혼용(도로명>지

번), 3=혼용(도로명<지번), 4=지번주소로 점수화하여 T-test를 수행한 결

과는 도로명주소 사용 빈도가 2017년과 2018년, 2018년과 2019년이 동일

하다는 귀무가설을 각각 기각하므로 도로명주소 사용 빈도가 연도별로 

증가한다는 결론을 뒷받침하였다. 다만 도로명주소 정책의 목표는 국민

들이 실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ISO의 주소의 정의에 입각한 식별과 위치

찾기라는 주소의 제 기능을 활용하는 데 무리가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라는 점에서 ‘주로 도로명주소를 사용한다’의 응답율을 올리는 데 걸

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3. 선생님께서는 평소 도로명주소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시나요?(’17~’19)

출처: 서울특별시 여론조사(research.seoul.go.kr)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5-3] 문항 3번에 대한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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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황별 도로명주소 사용 경험

상황별 도로명주소 사용 경험에 대하여는, 연도별 해당 상황에서의 경

험이 있는 응답자 수 변화 여부가 보기 항목별로 차이가 있었다. 먼저 1.

길을 찾거나 위치를 알려줄 때, 6. 음식 등을 배달시킬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은 2017년에 비하여 2018년,

2019년에 증가하였다.

2. 우편물이나 택배 등을 보낼 때, 3. 홈페이지 회원가입 시 주소를 작

성할 때, 4.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5. 내비게이션 검색

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2017

년과 2018년은 큰 차이가 없으나 2019년에는 증가하였다.

이 문항에서 주목할 점은 1. 길을 찾거나 위치를 알려줄 때, 5. 내비게

이션 검색할 때, 6. 음식 등을 배달시킬 때와 같이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

소를 사용하는 경험이 있는 비율이 50%를 밑돌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 문항의 질문이 위와 같은 상황에서 도로명주소를 ‘주로’ 사용하는지

가 아닌, 단순히 도로명주소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를 물어본 것인

데도 응답률이 50%를 밑돈다는 것은 실제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국민의 비율은 더 낮다는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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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생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십니까? 도

로명주소를 사용해 본 상황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복수응답)(’19)

※ 선생님께서는 도로명주소를 어디에 사용해 보셨습니까? (복수응답)(’15~’18)
※ 선생님께서는 직접 도로명주소를 사용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길을 찾거나,

우편물 또는 택배 발송, 주민등록등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 등)(’14)
출처: 서울특별시 여론조사(research.seoul.go.kr)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5-4] 문항 4번에 대한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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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로명주소 사용 만족도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한 만족도는 2017년 63%의 응답자가 ‘매우 만족

한다’ 또는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 비율은 2018년 71%, 2019년 

75.7%로 증가하였다. 1=매우 만족, 2=만족, 3=만족하지 않음, 4=매우 만

족하지 않음으로 점수화하여 T-test를 수행한 결과, 2017년-2018년 간,

2018-2019년 간 만족도 증가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5. 선생님께서는 도로명주소 사용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출처: 서울특별시 여론조사(research.seoul.go.kr)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5-5] 문항 5번에 대한 응답 결과

6. 도로명주소 불만족 이유

5번 문항에서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하여 불만족스럽다고 답한 응답자

들은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하여 불만족하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하여 ‘주

소를 들어도 위치를 알기 어렵다’, ‘익숙하지 않아 불편하다’, ‘주소를 기

억하기가 어렵다’, ‘도로명주소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다’, ‘집이나 건물을 

찾아가기 어렵다’, ‘지번주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주소 검색이나 

조회가 잘 되지 않는다’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에 대하여 연도

별 T-test를 수행한 결과, 응답 비율이 연도별로 감소하는 경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19년 3년 간 연도별로 도로명주소 자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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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도와 만족도는 올라가고는 있으나, 도로명주소 정책의 한계점을 극

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국민에게 체감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응답 가운데 ‘도로명주소 체계를 이해하기 어렵다’, ‘집이나 건물을 찾

아가기 어렵다’라는 응답이 연도별로 감소하지 않는 것은 김태승 등

(2015)이 지적하였듯이 도로명주소의 원리에 대한 교육과 정책체험의 기

회가 시간이 지나도 부족한 점이 그 원인일 수 있다. 일례로 종속구간에 

위치한 건물의 길찾기를 들 수 있는데, 정부는 해당 구간에 건물이 10개

동 미만이거나, 도로구간의 길이가 짧거나, 막다른길인 구간은 별도의 도

로명을 부여하지 않고 인접한 도로의 종속구간으로 설정하여 건물번호에 

가지번호(예: 13-24, 610-2 등)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당수의 

지자체가 도로구간을 경제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속구간을 과도하게 

많이 설정하였고, 이로 인하여 종속구간에 위치하여 가지번호로 된 주소

를 갖는 건물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졌다. 그렇다면 종속구간의 개념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야 국민들이 그 원리를 이해하고 도로명주소로 

위치찾기에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홍보는 미

흡한 측면이 있었다. 이런 점 때문에 국민들은 자신이 도로명주소 체계

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도로명주소로 집이나 건물을 찾아

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담당자 인터뷰 시 이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정부도 종속

구간 등 도로명주소 부여 원리에 대한 심도 있는 대국민 교육이 부족했

다는 점을 인지는 하고 있었다. 아래는 도로명주소 원리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관계자의 인터뷰 답변이다.

“정부도 기초번호의 부여 원리(종속구간 가지번호 부여 등 포함)를 

포함하여 도로명주소의 상세한 원리, 확장성, 적용 방법에 대한 대국민 

교육의 필요성을 인지는 하고 있으나, 전 국민 대상으로 홍보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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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 국민들이 느낄 내용상의 부담을 우려하여 불가피하게 기초 수준

의 원리만 반복하여 교육해 왔습니다.”

(5.26.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관계자(D 사무관) 인터뷰)

“우리나라 도로명주소가 기초번호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확장성이 

좋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많

이 이용하는 거리가게나 육교 승강기 등 사물주소, 푸드트럭과 같이 이

동하는 물체에도 기초번호를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주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주소 정책의 취지는 정부 주도에서 국민 중심으로 전환

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도로명주소는 기초번호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

하는 주소체계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4.14.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관계자(E 주무관) 인터뷰)

한편 응답 가운데 ‘익숙하지 않아 불편하다’, ‘주소를 기억하기가 어렵

다’, ‘지번주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주소 검색이나 조회가 잘 되지 

않는다’ 는 도로명주소의 표기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도로명주

소에서 띄어쓰기는 지번주소와 달리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데, 그 이유는 

아직 주소 검색 체계가 고도화되지 않은 채로 보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띄어쓰기를 지키지 않고 입력할 경우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도로명을 검색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을 선택하여야만 한다거나,

도로명의 정렬이 제각각인 문제도 발생한다. 이러한 불편사항은 본 문항

의 기타 의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기타 의견:

“자동차 내비게이션에 도로명주소로 찾을 때 시간이 꽤 걸린다”,

“OO 앱에서 특정 도로명을 선택하려면 스크롤을 200번씩 해야 한다”,

“(택시, 배달 등에서) 도로명주소를 말해도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서 

지번주소를 얘기해야 할 때가 있다.”,

“인터넷 검색이 잘 안 된다(띄어쓰기 잘못하면 검색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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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사이트에서 주소입력 시 검색 및 입력이 몇 배 오래 걸린다” 등

6. 선생님께서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만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하

는 이유를 모두 선택해주십시오. (복수응답)

출처: 서울특별시 여론조사(research.seoul.go.kr)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5-6] 문항 6번에 대한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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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생활 속 도로명주소 사용 정도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

문에 대하여 1=대부분 사용, 2=대체로 사용, 3=별로 사용 안 함, 4=대부

분 사용 안 함으로 가정했을 때, 2017년에는 71.4%, 2018년에는 81.5%,

2019년에는 78.8%의 응답자가 대부분 또는 대체로 사용한다고 응답하였

다. 2017년에서 2018년은 소폭 증가하였지만 2018년에서 2019년은 소폭 

감소하였으며 t-test 결과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7. 선생님께서는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로명주소를 사

용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16~’19)

출처: 서울특별시 여론조사(research.seoul.go.kr)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5-7] 문항 7번에 대한 응답 결과

8. 아직까지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곳

아직까지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곳에 대한 의견으로 응답자들은 배달 

음식점, 택배 및 퀵서비스, 내비게이션 길 찾기 서비스, 온라인 쇼핑몰 

순서대로 답하였다. 각 보기의 응답자 비율이 3개년도 평균을 벗어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ANOVA test를 실시한 결과, 이 중 배달 음식점, 택

배 및 퀵서비스, 온라인 쇼핑몰의 응답자 비율은 평균을 벗어났다는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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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학적 증거가 없었다. 즉, 이 상태가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국민들은 도

로명주소 사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배달 음식점, 택

배 및 퀵서비스, 온라인 쇼핑몰 등 생활 내 특정 분야에서는 여전히 지

번주소를 혼용하게 되어 정책목표인 택배, 배달, 생활 속 길 안내 등 선

진국 수준의 ‘실생활에서의 전면적인 사용’은 기약이 없어질 수도 있다.

배달 음식점, 택배 및 퀵서비스, 온라인 쇼핑몰 등 상황에서 국민들이 아

직까지 지번주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서는 6번 문항의 

기타 의견을 참고하여 추론할 수 있다.

8.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아직까지 지번주소를 주로 사용하는 곳

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응답)(’15~’19)

출처: 서울특별시 여론조사(research.seoul.go.kr)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5-8] 문항 8번에 대한 응답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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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소결 및 분석의 한계

1. 소결

위 조사 결과로부터 도로명주소의 인지도와 사용경험, 사용빈도는 연

도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

다. 다만 상황별 도로명주소 사용 경험에서 사용하지 않는 분야의 경험

자의 비율, 도로명주소에 대해 불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아직까지 지

번주소를 사용하는 곳은 연도별로 다르다고 말할 통계적인 증거가 없었

다. 이는 아직 주소 정책이 정책순응의 초기 단계로서 국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식별 및 위치찾기’ 기능으로 활용하기 위한 학습효과가 발휘되

지 못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이 연구에서 우리나라 주

소 정책이 본래 의도한 정책 목표를 국민들이 실생활 속 모든 분야에서 

식별과 위치 찾기라는 주소의 제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는 환경을 조성하

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이러한 관점에서는 주소 정책에 대하여 김태

승(2015)이 제안한 개념의 경험시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

다. 즉, 2020년 현재로서는 ‘불완전하게 이전된 정책’으로 판단할 수 있

다.

2. 분석의 한계

도로명주소 정책은 전 국민이 정책대상이므로 행정안전부 등 정부 차

원의 전국 단위 조사 결과를 분석하거나 서울시 외 다른 지자체가 실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 연구에서는 다

음과 같은 두 가지의 한계가 있어 서울시가 실시한 “도로명주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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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인식 조사”만을 분석하였다. 첫째,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도로명주소 만족도 조사는 도로명주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

고 중간에 질문 내용을 크게 바꾼 적이 있었기 때문에”26)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내기는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

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시 설문조사는 질문의 구성이 2016년, 2017년에 일

부 질문이 변경된 점, 2018년에 보기 1개가 추가된 점 외에는 2014년부

터 구성이 변경되지 않았으며, 표본 수, 조사 방식 등이 일관되었다. 둘

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부평구),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경기도(군포시), 전라북도(남원시), 경상남도 등 

다른 지자체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터넷으로 사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은 홍보 성격의 일회성 설문조사로서 서울시 설문조사와는 달리 

연도별로 같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다. 연도별로 질문의 구성이 

같더라도 해당 조사의 질문 구성은 서울시 설문조사보다 국민들의 인식

도와 만족도, 개선 과제 등을 도출해 내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었다.

도로명주소 정책이 전 국민이 대상이므로 서울시 설문조사 결과만을 

활용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편향된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읍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 서울시가 일련번호 

방식의 도로명 부여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에서 기초번호방식, 기타 방식

의 도로명 부여 방식을 채택한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으나, 도로명주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와 만족도가 연도별

로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고, 나아가 도로명주소 정책 관련 국민 불편 

요소를 발굴하며 해당 요소들이 연도별로 개선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한 

분석으로서는 타당하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26) 5.26.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관계자(D 사무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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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주소 사용환경 조성의 지연

앞서 주소 사용환경이라는 개념을 주소 사용자가 주소를 접하는 모든 

환경으로 정의한 바 있다. 6장에서는 하위 연구 문제 2와 3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프라인 및 온라인 주소 사용환경의 핵심 요소인 도로명판의 구

축 실태 및 모바일 지도 및 내비게이션의 도로명주소 기능 구현 현황을 

분석한다.

제 1 절 오프라인 주소 사용환경의 지연

1. 도로명판 및 도로명 안내표지의 설치 경과

1) 도로명판 및 도로명 안내표지 설치의 법적 근거

｢도로명주소법｣ 제8조의4(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에 따라 기초지

자체장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27)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내시설의 세부규격과 수량은 행정안전부령

인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도로명주소의 도

입에 발맞추어 ｢도로법｣ 제55조(도로표지)에 따라 도로별 도로관리청이 

설치하는 도로표지도 2015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종전의 지점 안내 방

식에서 도로명 안내 방식(이하 “도로명 안내표지”)으로 전환되고 있다. ｢
도로명주소법｣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을 [그림 6-1]부터 [그림 6-6]과 같이

27) 2020. 11. 18. 의결된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그 명칭을 “주소정보
시설”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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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직접 촬영(서울 관악구 호암로24길)

[그림 6-1] 도로명판

출처: 직접 촬영(서울 종로구 수표로28길)

[그림 6-2] 건물번호판

출처: 직접 촬영(서울 종로구 삼청로)

[그림 6-3] 지역안내판

출처: 직접 촬영(경기 광명시 안양천로)

[그림 6-4] 기초번호판

출처: 직접 촬영(세종 마음안로)

[그림 6-5] 도로명 안내표지

출처: 직접 촬영(서울 구로구 경인로)

[그림 6-6] 도로명 안내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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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판 외에 건물번호판, 지역안내판, 기초번호판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이들 중 위치찾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도로

명판 및 도로명 안내표지만을 연구 범위로 한정하고자 한다. 도로명판은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위한 시설이라면 도로명 안내표지는 주로 운전자

를 위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2) 도로명판의 설치 경과

“도로명판의 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길찾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치에 도로명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28). 이를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전국의 기초지자체별 교차로 수와 교차

로별로 산출되어 합산된 최소 소요 요구 도로명판 수량, 최소 소요 요구 

도로명판 수량 대비 실제 도로명판이 설치된 수량의 비율을 연도별 및 

각 기조치자체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여기서 최소 소요 요구 도로명판 

수량이란 당장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에서 규정하는 교차로([그림 

6-7]) 유형별 도로명판 설치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어려우므로 국민 불편

의 조기 해소를 위하여 다음 표와 같이 우선순위를 둔 최소한의 수량이

다. 최소 소요 요구 도로명판 수량 대비 실제 도로명판이 설치된 수량의 

비율이 100% 이상일 경우, 주소 사용자는 설치된 도로명판만으로 도로

명주소를 활용하여 위치를 찾기에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며,

100% 미만일 경우 그 숫자가 작을수록 현장에서 도로명을 식별할 수 없

어 위치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28) 11.9. 도로명주소 분야 전문가(T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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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2017:53

[그림 6-7] 교차로의 개념도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담당자 인터뷰에 따르면, 정부가 교차로의 수 

및 최소 소요 요구 도로명판 수량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을 

확립한 시점은 2019년이었다. 교차로 유형별 최소 소요 요구 도로명판 

수량은 [표 6-1]과 같다.

“2018년 이전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의 도로명판 설치 수량을 

관리하였으나, 2018년 이전에는 교차로 수를 각 지자체가 국가주소정보

시스템(KAIS) 상에 직접 입력하였고, 그러다 보니 교차로에 대한 기준

도 미비하였으며 이면도로 현황 파악이 미흡한 등 교차로 수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고 이에 따라 최소 소요 요구 도로명판의 수를 산출하

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이후에는 고속도로와의 

교차지점 삭제, 연장가능성 없는 직진 50m 도로의 삭제, 도시와 농촌 

지역의 특성 고려 등 교차로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도로의 위계별 및 

유형별 우선순위를 두어 설치개소를 조정하여 도로명판 설치 최소 소

요요구 수를 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5.26.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관계자(D 사무관) 인터뷰)

이에 이 연구에서는 도로명판 설치 실태를 확인하는 지표로 연도별 

시군구별 최소 소요 요구 도로명판 수량 대비 도로명판 수량의 비율(C)

을 산정하였다. 이 때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2019년

의 교차로 수 및 최소 소요 요구 도로명판 수량은 다른 연도와 동일하다

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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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최소 소요 요구 도로명판 수량도로명판 설치 수량

도로 위계 교차로 유형 설치 기준 최소 설치 개소

｢대로｣급
十, 다방향, 회전 차량4, 보행자8 차량2, 보행자4

ㅜ 차량3, 보행자5 차량2, 보행자2
ㅈ, ㅅ 차량6, 보행자6 차량3, 보행자3
직진 차량3, 보행자2 차량2

｢로｣급
十, 다방향, 회전 차량4, 보행자8 차량2, 보행자2

ㅜ 차량3, 보행자5 보행자2
ㅈ, ㅅ 차량6, 보행자6 차량3
직진 차량2, 보행자2 차량1

｢길｣급
十, 다방향, 회전 차량2, 보행자4 보행자2

ㅜ 차량2, 보행자3 보행자1
ㅈ, ㅅ 차량6, 보행자6 보행자3
직진 차량2, 보행자2 보행자1

출처: ｢도로명주소 안내시설규칙｣ 별표 6 및 행정안전부, 2021년('20년 실적) 연도별 지자체 
합동 평가지표 및 매뉴얼.

[표 6-1] 교차로 유형별 최소 소요 요구 도로명판 수량 산정 기준

분석 결과, 2019년 최소 소요 요구 도로명판 수량 대비 도로명판 설치 

수량 비율은 전국 평균 60%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로명주소가 전

면 시행되기 직전인 2013년과 2014년의 비율은 전국 평균 각각 25%,

34%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도로명주소로 길을 

찾을 때 교차로 네 곳 중 세 곳, 내지는 세 곳 중 두 곳에서는 도로명판

이 없어서 교차하는 도로명을 알 수 없다는 뜻이 된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도로명판 최소 소요 요구 수 대비 도로명판 설

치 수량 비율을 80% 이상 달성한 지자체 수는 229곳 중 2013년 2곳에 

불과하였으나, 2019년에는 59곳으로 늘어났다. 또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지자체와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지자체 사이의 차이가 큰 것

으로 나타났는데, 2019년 도로명판 최소 소요 요구 수 대비 도로명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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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수량 비율 상위 5개 지자체는 부산 사하구, 전남 화순군, 강원 철원

군, 강원 동해시, 충남 계룡시로 각각 150% 내외를 달성하였으며, 하위 

5개 지자체는 전북 김제시, 충남 서산시, 경북 포항시, 충남 태안군, 경북 

상주시로 각각 30%를 밑돌았다. 2013년, 2016년, 2019년 시군구별 도로

명판 최소 소요 요구 수 대비 도로명판 설치 수량 비율을 QGIS 패키지

를 활용하여 공간정보로 표현한 결과는 [그림 6-8]과 같다.

구분 ’13 ’14 ’15 ’16 ’17 ’18 ’19

전국 최소 요구 
소요 도로명판 수 
대비 도로명판 설치 

수 비율(C)

25% 34% 39% 43% 49% 54% 60%

C값이 80% 이상인 
시군구(곳)

2 8 10 20 33 43 59

출처: 행정안전부 제공 2013~2019년 시군구별 도로명판 설치 현황 및 행정안전부, 2021년('20년 실적)
연도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및 매뉴얼. 내 최소 소요요구 도로명판 수 활용 저자 작성

[표 6-2] 전국 도로명판 설치 실태(2013~2019)

2013년 2016년 2019년

0~20% 20%~40% 40%~60% 60%~80% 80%~100% 100%~

출처: 행정안전부 제공 2013~2019년 시군구별 도로명판 설치 현황 및 행정안전부, 2021년('20년 실적)
연도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및 매뉴얼. 내 최소 소요요구 도로명판 수 활용 저자 작성

[그림 6-8] 연도별 시군구별 최소 요구 소요 도로명판 수 대비 

도로명판 설치 수 비율(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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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위 5개 하위 5개
전국시도 부산 전남 강원 강원 충남 경북 충남 경북 충남 전북

시군구 사하구 화순군 철원군 동해시 계룡시 상주시 태안군 포항시 서산시 김제시

교차로 수(곳,
’19.5월) 1,040 1665 1510 754 496 9,583 8,225 11,926 10,456 7,273 1,000,034

최소 소요 요구 
도로명판 수량 

(개소, A, ’19.5월)
2,148 2137 1967 1,368 911 13,880 10,819 20,376 16,108 18,882 1,499,668

도로명판 
설치 
수(B)

’13 2,057 1,082 813 748 238 1,962 1,315 3,022 2,117 2,306 378,633

’14 2,876 1,438 1,568 1,505 464 2,208 1,678 3,908 2,256 2,640 506,115

’15 2,987 1,851 1,571 1,599 507 2,194 1,874 4,259 2,535 3,606 580,178

’16 3,184 2,069 1,967 1,664 623 2,704 2,068 4,364 2,875 3,704 648,729

’17 3,443 2,456 2,236 1,749 784 3,315 2,286 4,519 3,299 3,815 728,217

’18 3,559 2,973 2,630 1,945 989 3,782 2,695 4,874 3,799 4,187 809,471

’19 3,789 3,290 2,987 2,034 1,356 4,329 3,252 5,940 4,512 5,027 902,566

C(=B/A)

’13 96% 51% 41% 55% 26% 14% 12% 15% 13% 12% 25%

’14 134% 67% 80% 110% 51% 16% 16% 19% 14% 14% 34%

’15 139% 87% 80% 117% 56% 16% 17% 21% 16% 19% 39%

’16 148% 97% 100% 122% 68% 19% 19% 21% 18% 20% 43%

’17 160% 115% 114% 128% 86% 24% 21% 22% 20% 20% 49%

’18 166% 139% 134% 142% 109% 27% 25% 24% 24% 22% 54%

’19 176% 154% 152% 149% 149% 31% 30% 29% 28% 27% 60%

출처: 행정안전부 제공 2013~2019년 시군구별 도로명판 설치 현황 및 행정안전부, 2021년('20년 실적)
연도별 지자체 합동평가지표 및 매뉴얼. 내 최소 소요요구 도로명판 수 활용 저자 작성

[표 6-3] C값의 상위 5개 하위 5개 시군구(2019년 기준)

3) 도로명 안내표지의 설치 경과

도로표지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도로명주소가 시행됨에 따라 

2006년부터 도로명주소 체계에 걸맞은 안내 체계 도입을 준비하였다(국

토교통부 등, 2015). 2009년 ｢도로명 안내표지 제작ㆍ설치지침｣(국토교통

부 예규)을 제정하고, 2010년부터는 인천 연수구(송도 신도시)를 시작으

로 전북 전주시, 전남 순천시, 세종시 등 지자체별로 시범사업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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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 사이 혁신도시 건설 등 신규 설치 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도

로명 안내 방식을 적용하여 설치하도록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2017년부터는 종전의 지점 안내

표지의 도로명 안내표지로의 전환 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에 

포함함으로써 전국 단위로 본격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

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에서 시군구별 정비대상 도로표지(방향표지) 수

의 1.8% 수량을 도로명 안내표지로 전환할 것을 연간 목푯값으로 정하

고 이를 평가지표로 반영하였다. 2020년 목표치 달성 시, 정비대상 도로

표지 수 대비 누적 10%가 도로명 안내표지로 전환된다. 다음 [표 6-4]는 

연도별 종전 도로(방향)표지의 도로명 안내표지로의 전환 실적이며, 2019

년과 2020년은 목푯값이다. 이 실적에는 신규 설치 실적은 제외되었으며,

종전 도로표지를 도로명 안내표지로 전환하는 수량만 포함한다.

구분 ’11 ’12 ’13 ’14 ’15 ’16 ’17
’18.1-8
월

’19
(목표)

’20
(목표)

정비대상 
도로(방향)
표지 수
(’18.8월)

전환 
실적

81
(시범)

338
(시범)

327
(시범)

1,486 1,815
1,896
(목표)

3,861
(목표)

94,659

누적
합계

81 419 419 746 746 746 2,232 4,047 5,943 9,804

출처: 국토교통부 등(2015:6); 행정안전부 2018년(’17년 실적)~2021년('20년 실적) 연도별 지자체 합동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표 6-4] 연도별 종전 도로(방향)표지의 도로명 안내표지로의 전환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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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프라인 주소 사용환경 구축 지연의 원인

1) 정책 방향의 수정: 도로명주소 정비사업 시행

164개 시·군·구는 2008년까지 도로명주소 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이후 

정비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길｣급 도로명을 주요도로명과 숫자를 활용하

여 재부여하여야 했다. 이로 인해 14만여 개의 도로명판과 268만여 개의 

건물번호판을 새로이 다시 설치하여야 했고29), 이로 인하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설치는 일정 기간 지연되었다. 또한 일부 지역은 주요도로명

이 반복되는 점과 종속구간의 설정 등을 고려하여 주소 사용환경 개선에 

역행하여 도로명판 설치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하였다.

2) 전문 인력 확보의 부재

“주소 정책은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장기간이 

필요한 과제이나,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지번을 주소로 빌려 사용해 옴

에 따라 주소를 연구하는 국내 학문적 기반이 약하였습니다. 이를 단기

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주소업무 담당을 기술직(지

적직)이 맡도록 하여 전문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5.27.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관계자(C 사무관) 인터뷰)

위의 인터뷰 내용과 같은 주소 업무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일부 인원은 무려 10년 이상 도

로명주소 분야에 근무하고 있다.”30) 또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통하여 

29) 3600억 들인 ‘도로명 주소사업’ 엉터리 이름 고치는데만 984억(한겨레, 2008.
11.13.)

30) 5.28.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관계자(B 서기관) 인터뷰.
* 인터뷰에 참여한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관계자 3명이 10년 이상 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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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분야 전문성을 요하는 주소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일부 지자체의 경우 도로명주소 업무 담당자의 연속성이 결여

되고 있다. 도로명주소 담당자들이 업무를 담당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자리를 이동하면서 업무의 연속성이 결여되고 잦은 도로명 변경으로 인

한 도로명주소의 품질 향상에 제한이 되고 있다31).”

3) 중앙 정부-지자체 간 인식 차이

아래의 인터뷰 내용을 통하여 도로명판 설치에 대한 중앙 정부와 지

자체 공무원 간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도로명판 설치 수량에 대하여 시도 및 시군구별로 교차로 수, 도로

명판 설치 위치 소요량 등이 체계적으로 조사관리 되어야 하나, 2016년

까지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중 주로 건물번호판 부착 여부 중심으로

만 조사를 실시하였고 도로명판에 대한 조사 시마다 총 소요량이 달라

지거나 설치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지자체가 상당수 존재하였습니다.

지자체 도로명주소 업무담당자는 중앙 정부의 예산지원이 없는 경우 

할 일이 없어지므로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의향이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5.30. (전)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관계자(A 서기관) 인터뷰)

“행정안전부가 설정한 설치 목표 개수가 너무 많으며, 곳곳에 도로명판

이 설치가 다 되어 있어 어디에 설치를 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5.25. 서울 00구 부동산정보과 관계자(G 주무관) 인터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지자체와 소극적인 

지자체와는 도로명판 설치수량에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이러한 이유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도로명판 설치에 대하여 장

31) 5.30. (전)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관계자(A 서기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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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2017년(2016년도 실적)

부터 도로명판 확충 실적과 도로표지(방향표지)를 도로명 안내표지로 전

환한 실적을 계량화하여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산입함으로써 주소 사

용환경의 조기 구축을 도모하고 있다. 다음 [표 6-5]는 2013년부터 2021

년까지 도로명주소와 관련된 연도별 지자체 합동평가 세부지표이다. 도

로명주소 도입 초기에는 도로명주소 활성화, 활용도 제고 등 홍보 실적

에 중점을 두었으나 2017년 이후부터는 주소 사용환경의 조기 구축에 중

점을 두고 도로명판 확충 실적 등 정량 실적을 세부지표로 포함시킴을 

알 수 있다. “도로명 안내표지 전환 실적을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로 

산입하는 것에 대하여 지자체의 치열한 반대가 있었으나”32), 자치단체평

가 항목에 전환실적 및 평가점수를 높여 참여 실적을 높일 필요가 있었

다.

평가 세부지표 ’13 ’14 ’15 ’16 ’17 ’18 ’19 ’20 ’21
도로명주소 활성화 및 조기 정착 사례 ○ ○ ○ ○

활용도(여론조사) ○

공공부문 활용도 ○

도로명판 확충 실적* ○ ○ ○ ○

도로표지판을 도로명 안내표지 
방식으로 정비한 실적

○ ○ ○ ○

상세주소 부여 실적 ○ ○ ○ ○ ○ ○ ○

주: ’18~’19년까지는 예산 집행율 80%, 100%으로 설정하였으나 ’20년부터는 예산집행 목표액
자체를 지자체 내 교차로 수를 고려하여 지자체별로 차등하여 설정

출처: 행정안전부, 2013년(’12년 실적)~2021년('20년 실적) 연도별 지자체 합동평가 평가지표를 종합

[표 6-5] 도로명주소 관련 연도별 지자체 합동평가 세부지표

32) 5.30. (전)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담당자(A 서기관)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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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결

도로명판 및 도로명 안내표지의 설치현황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오

프라인 주소 사용환경의 구축은 2020년 현재도 진행중임을 알 수 있다.

도로명주소가 전면 시행된 2014년 당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대상으

로 하는 도로명판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 25% 구축이 완료된 상황이었으

며, 운전자(차량)를 대상으로 하는 도로명 안내표지는 시범사업 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입하기 전이었다. 2020년 현재 도로명판 설치는 전국 평균 

60% 완료되었고, 도로명 안내표지 설치는 전국 평균 10% 내외로 완료되

었다. 시군구별 편차가 있으나 도로명주소의 식별 및 위치찾기 기능이 

최소한으로 구현될 수 있는 현장 인프라 구축은 2020년 현재도 아직 진

행 중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도로명주소 정책은 아직

까지 ‘불완전하게 이전된 정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다.

오프라인
주소 사용환경 
조성의 지연

(연구문제 2-1)

주소 정책의
경험시차 발생

중앙정부
-지자체 간
인식 차이

(연구문제 3-1)

불완전한 정책이전
- 타국에서 정책을 성공으로 이끈 
중대한 요소의 불완전한 이전

경험시차 발생:
정책순응 효과 지연

(김태승, 2015)

- 정책 고유의 체험적 속성
- 정책 집행수단

출처: Dolowitz and Marsh(2000) 및 김태승(2015)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6-9] 주소 정책의 경험시차 발생 요인 1:

중앙정부-지자체 간 인식 차와 이로 인한 오프라인 주소 사용환경 구축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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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의 법정 주소로서의 사용 의무화, 정부 및 지자체의 캠페인 

등 홍보 활동을 통하여 국민들 사이에서 정책순응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

다고 하더라도, 정작 국민들이 스스로 도로명주소로 길을 찾거나 상대방

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등에 있어서 도로명주소를 활용하는 시도를 하였

을 때 현장의 주소 사용환경이 그 시도를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면 오히

려 그 경험을 계기로 정책순응이 감소하여 국민들은 종전의 대안인 지번

이나 시설물명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할 경우 주소의 ‘식별 및 위치찾기’

의 기능의 발휘는 더 늦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오프라인 주

소 사용환경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구축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며, 숙성

기 효과 발현 시점은 그만큼 더 지연될 것이다.

제 2 절 온라인 주소 사용환경의 지연

1. 온라인 주소 사용환경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

정부는 ｢도로명주소법｣ 제11조(도로명주소 통합센터의 설치)에 따라 

2007년부터 도로명주소 통합센터33)(여기서 ‘통합’은 지자체별 정보시스템 

간의 통합을 의미, 이하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건물의 신축 또는 주소의 변경, 폐지 등 변동정보를 

거의 실시간으로 전국 단위로 공유하고 있다([그림 6-10], [그림 6-11] 참

조). 이러한 정보체계 구축이 ｢도로명주소법｣ 제정·시행(2007)과 거의 동

시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1996년부터 국가 GIS 사업을 

통하여 종이지도를 벡터화하여 수치지도를 구축해 놓은 덕분이라고 할 

33) 2020. 11. 18. 의결된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법률안은 그 명칭을 “주소정보
활용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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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도로명주소는 수치지도 위에 최초로 구현되었는데, 우리나라의 공간

정보시장은 그 속성별로 소관 부처가 공간정보(국토부, 맵핑), 위치정보

(방통위, LBS), 주소정보(행안부, 위치표시) 등으로 나뉘어 있고 지적도

와 수치지도는 서로 정확한 위치가 결합되지 않아 불편함이 있다는 점

은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도로명주소기본도가 점차 고도화되면서 현재

는 현장의 변동정보를 실시간으로 갱신하여 민간에 제공·유통체계를 

구축하고, 건물의 주된 출입구까지 위치를 안내하고 이동경로를 안내할 

수 있도록 내비게이션 등의 위치찾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

다.”

(5.27.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관계자(C 사무관) 인터뷰)

이러한 도로명주소 정보와 갱신체계는 2012년 4월부터 10월 주요 온

라인 지도 공급자인 포털사(네이버, KT, 다음 등)와 업무협약을 통하여 

민간에 무상으로 제공되어,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의 빠른 주소 

전환을 지원하였다. 이후에는 금융, 택배/물류 등 대기업 외 “중소 법인

이나 영세업자의 주소 정제 및 주소 입력환경 개선을 목표로 2016년 7월

부터는 도로명주소 개발자센터를 통하여 도로명주소 검색 및 입력 

OPEN API를 배포하였으며,”34) 2016~2017년 약 30만 개 공공 및 민간분

야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검색·입력 등 활용 실태를 조

사하고 개선하였다35). 2016년 12월부터는 주소DB 일변동자료를 민간 업

계에 제공, 일반에 배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계자 인터뷰에서는 특히 일변동자료를 민간에 제공하는 측면에서 정부

와 민간, 특히 주요 모바일 및 내비게이션 지도 공급 업체인 네이버, 다

음, 티맵이 매우 협력적인 관계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34) 5.28.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관계자(B 서기관) 인터뷰.
35) 속 터지는 도로명주소 검색·입력… 사이트 1만 8000곳 불편 없앤다(서울신

문, 2018.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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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다음, 티맵과는 매우 협력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포

털 업체들이 정부가 제공하는 도로명주소 일변동 데이터를 거의 그대

로 가져가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업체들은 사용자들이 상호명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 정부한테 상호명까지도 업데이트 해 달라고 요청을 하

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상호명을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이, 국가

가 제공하는 정보에는 정확성과 최신성 등이 확보돼야 하는데, 상호명 

체계는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에 민간은 정확

성, 최신성이 확보된 정부제공 도로명주소 데이터에다가 민간이 자체적

으로 노하우를 붙여서 상호명 데이터를 구축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4.28.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관계자(S 책임) 인터뷰)

출처: 행정안전부, 2017

[그림 6-10] 국가주소정보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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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2019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그림 6-11] 신축 건물의 도로명주소 부여 및 민간 유통 절차

2. 민간 포털 업체의 도로명주소 기능 구현 경과

앞 절에서 살펴본 온라인 주소 사용환경 구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민간업계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포털별로 도로명주소 

관련 기능개선 경과를 조사하였다.

1) 네이버 지도

네이버 지도는 2009년 12월 지도 화면에 도로명을 최초로 표시하기 

시작하였고, 2011년 4월에는 새주소로 주소 검색을 지원하였다.36) 2011년 

7월 29일 정부가 도로명주소를 일제고지·고시한 이후에는 14단계 레벨 

36) https://blog.naver.com/naver_map/101146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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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시 새주소 정보(도로명, 건물번호, 출입구)를 표현하기 시작하였는

데, 이 작업은 2011년 8월 서울 및 경기 6개 시 지역(안양, 의왕, 군포,

과천, 광명, 성남)을 시작으로 2012년 12월까지 전국으로 확대 적용되었

다. 2011년 9월부터는 네이버 지도 모바일 앱에서도 도로명주소 정보를 

표시하기 시작하였다.37) 2015년 12월 네이버 지도 모바일 앱에 내비게이

션 기능을 추가하였으며, 2018년 1월에는 종전의 래스터 지도를 벡터지

도로 교체하면서 2018년 9월 도로명 스타일을 개선하였다.

2) 다음 지도/카카오맵·카카오내비

다음 지도는 2012년 4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지도 화면에 처음으로 

표시하였다. 2013년 4월에는 도로명으로 검색 시, 해당 도로명을 사용하

는 전체 도로구간 및 구간 관련 정보들을 표시하도록 장소 검색을 개편

하였다. 그전까지는 도로명을 검색하면 해당 도로구간을 라인으로 표시

하는 기능이 없었다. 이때부터는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간의 관계를 한

눈에 알아보기 쉽도록 검색결과 화면을 변경하였다. 2014년 11월부터는 

정부가 제공하는 일단위 업데이트를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 2월에

는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의 매핑을 제공하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검색 

성능을 대폭 개선하였다. 특히 다음은 우편번호가 6자리에서 5자리로 개

편된 2015년 8월 온라인쇼핑, 은행 등 사이트에 주소검색 API를 확산시

켰는데, 2014년 2월 다음 우편번호 검색 서비스 오픈 이후 2015년 2월에

는 12만 6천 개 사이트에 적용되었고, 매일 3~4백개의 사이트에 신규로 

적용되었다38).

2016년 9월 다음 지도가 카카오맵으로 개편된 후에는 종전의 래스터 

37) https://blog.naver.com/naver_map/10117431618
38) http://blog.daum.net/daummaps/642?category=365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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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를 벡터 방식으로 전환하여 도로명 표현 스타일을 개선하였다. 카카

오는 월별 정기업데이트에서 검색데이터, 표출데이터(여기 주소 보기),

도로명 데이터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39)

3) 티맵·티맵 대중교통(SK텔레콤)

티맵도 네이버나 다음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도로명주소 데이터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다. 2015년 이전까지는 특정 시설물의 주소를 지번

주소와 도로명주소로 병행 표기하다가, 2015년부터는 도로명주소를 기본

값으로 사용 중이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 관련 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

의 활성화를 원하는 지속적인 의견에 대응하여 티맵에서는 검색/도로 

위 주소 표기, POI주소 표기 등에 도로명주소의 사용을 확대해 왔다”40).

4) 구글 지도

앞서 살펴본 네이버, 다음, 티맵이 우리나라 영토를 대상으로만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구글 지도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

공하고 있다. 한편 구글은 타 지도 서비스 공급자들과는 달리 국가 안보

상 이유로 인하여 국토부(국토지리정보원)로부터 국내 1:5000 수치지도의 

사용 허가를 받지 못하여 SK텔레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데이터를 제공

받고 있으며41), 이로 인하여 사용자들은 국내에서 최신지도 및 내비게이

션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없다. 도로명주소가 본격 시행된 2014

년에도 구글 지도에서는 일정 기간 도로명주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39) https://kakaomap.tistory.com/234?category=197647
40) 5.28. SK텔레콤(티맵) 담당자(X) 인터뷰.
41) 9년간 이어진 정밀지도 반출 논쟁, 종지부를 찍다...주요 쟁점과 향후 전망은  

(조선비즈, 201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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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42)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구글 앱을 통하여 다른 나라 지도는 원활히 이

용할 수 있는데, 구글 지도 앱은 도로명주소가 오랜 시간 정착된 다른 

나라의 지도 앱 기능의 영향을 받아 도로명주소와 관련한 기능 구현이 

월등한 것으로 보였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도 네이버 다음/카카오 티맵 구글

2009
∙ 지도화면에 
도로명 표시

∙ 지도화면에 
도로명 표시

∙ 지도 한글 검색 
오픈(’08.10월)43)

2010

2011
∙ 도로명주소 검색 
지원(’11.4월)

∙ 지도화면에 
도로명/건물번호
표시(’11.8월~’12년)

∙ 지도화면에 
도로명 표시

2012
∙ 지도화면에 
도로명/건물번호
표시(’12.4월)

∙ 도로명주소 검색 
지원

2013
∙ 도로구간 표시 등 
개선

2014
∙ 일변동 업데이트 
반영

2015
∙ 주소 및 우편번호 
검색API 배포

∙ 도로명주소 검색 
지원

2016
∙ 벡터 방식 스타일 
개선

2017
∙ 건물 출입구 정보 
제공 기능 보강44)

2018
∙ 벡터 방식 스타일 
개선

∙ 도로명주소 
우선표기를 기본값 

2019

2020

출처: 네이버 지도 블로그(blog.naver.com/naver_map/); 다음 지도 블로그 
(blog.daum.net/daummaps/); 공간정보와 인터넷지도(www.internetmap.kr/681); 카카오맵 블로
그(kakaomap.tistory.com/); 주44를 종합

[표 6-6] 연도별 주요 4개 모바일 지도 및 내비게이션 업체 도로명주소 관련 

기능 개선 사항(2009~2020)

42) 도로명 주소 쓰라는데…"구글 지도엔 없네"(머니투데이, 2014.1.17.)
43) https://www.internetmap.kr/681
44) ‘T맵’으로 아파트 ‘동’까지 찾는다..국내선 처음(이데일리, 20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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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라인 주소 사용환경의 불완전한 기능 구현

정부는 도로명주소의 가장 큰 장점이 주소만 알고도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는 과학적인 부여 원리라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정

작 우리나라 모바일 지도, 내비게이션 등 여러 온라인 주소 사용환경 상

에서는 전혀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1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와 민간이 

도로명주소 정착을 위하여 긴밀히 협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 사용에 

있어서 경험시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 모바일 지도,

내비게이션의 ‘불완전한’ 도로명주소 기능 구현은 앞서 살펴본 다른 나

라의 구글 지도 앱 기능과의 비교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절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다.

1) 현 위치의 도로명 표시 및 길안내의 방식

모바일 지도나 차량용 내비게이션에서 현 위치는 도로명으로 표현을 

하고는 있으나, 길안내에 도로명을 활용하는 것은 포털 및 내비게이션 

업체마다 달랐다. 이는 일부 업체는 정부가 제공하는 길안내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음 [그림 6-12]와 [그림 6-14]는 

우리나라 현대 내비게이션과 티맵의 길안내 화면이며, [그림 6-13]은 대

만 지역에서 구글 지도 앱으로 길찾기 기능을 실행한 화면이다. 대만 지

역은 다른 도로명주소 사용 국가에서와 같이 도로명을 활용하여 ‘◦◦로

에서 우회전/좌회전’ 또는 ‘ㅇㅇ로로 진입’ 등이 아닌, ‘300m 앞에서 ◦
◦ 방면으로 우회전/좌회전’ 등 시설물명을 사용하여 안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티맵 지도도 대만의 사례와 같이 화면상으로는 도로명 안내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음성 안내에서는 아직 도로명 안내표지 구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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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지 않은 현장을 고려하여 지명으로 안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출처: update.hyundai.com/KR/KO/updateNoticeView/119

[그림 6-12] 현대 내비게이션 실행 화면:

현 위치는 도로명으로 표현하나,

교차로는 시설물명으로 안내

출처: 구글 지도(대만) 실행화면을 직접 캡처

[그림 6-13] 구글 내비게이션 

(대만) 실행 화면: 현 위치를 

도로명으로 표현하며, 교차로 

길안내도 교차 도로명으로 안내

출처: 티맵 실행화면을 직접 캡처

[그림 6-14] 티맵 실행 화면: 현 위치를 

도로명으로 표현하며,

일부 교차로는 도로명으로 안내하나 음성 

안내는 도로명이 아닌 일반지명으로 안내함

2) 소축척 지도상에서 도로명 주기의 체계적인 표시

모바일 지도 및 내비게이션에서 도로명 주기(street labeling)를 대축척

뿐만 아니라 소축척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면, 목적지 도로명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쉽게 예측할 수 있고 사용자는 더 넓은 범위에서도 시설물명

에 의존하지 않고 도로명주소를 이용하여 목적지를 찾거나 현재 위치를 

표현하기 쉬울 것이다. 일례로 구글社가 제공하는 지도의 레이블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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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정보는 알고리즘상의 중요도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되며, 이 경

우 미국 등 다른 국가에 대해서는 도로명의 표시 우선순위가 상당히 높

아 소축척 상에서도 도로명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 도로명 부여의 체계

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시설물명, 건물명 레이블 표시가 도로명 레이블 

표시를 가리는 등의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적다([그림 6-15] 및 [그림 

6-16]).

출처: 카카오맵 실행화면을 직접 캡처

[그림 6-15] 시설물명 레이블에 가려 

잘 안 보이는 도로명 레이블

(서울특별시 중구 국제금융로8길)

출처: 구글 지도(대만) 실행화면을 직접 캡처

[그림 6-16] 도로명 레이블이 소축척 

상태에서도 일정한 규칙으로 표현

(대만 신베이시 루저우구 창안로)

다음 [표 6-7]은 주된 온라인상 주소 사용환경인 모바일 지도 앱별로 

화면을 점차 확대해 가면서 ｢길｣급 도로명이 최초로 표시되는 순간의 축

척, 즉 최소 축척을 측정하여 나타낸 값이다. 숫자가 클수록 더 소축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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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서도 도로명 레이블이 표시된다는 의미로, 도로명주소 친화적인 환

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카카오맵은 1:4,000까지 확대하면 ｢길
｣급 도로명 레이블이 처음으로 표시되지만, 티맵 대중교통 앱에서는 

1:3,172까지 확대해야 ｢길｣급 도로명 레이블이 표시되므로 카카오맵이 티

맵 대중교통 앱보다 도로명주소 친화적인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상

당수의 국내 모바일 지도(최소 1:2,200~4,000)에서는 지도 화면상 ｢길｣급 

도로명 레이블이 구글 지도(전 세계, 1:8,700)보다 더 확대된 상태에서 표

시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대축척 환경에서도 도로명 레이블

은 시설물명 레이블보다 표시 우선순위가 낮고 표시 빈도가 충분하지 않

아 도로명 레이블을 확인하기 위해서 화면을 여러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도로명을 파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그림 6-17]은 지도 앱별 ｢길｣급 

도로명이 표출되는 최소 축척 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대축척에서도 도로명을 표출해 주는 도로명주소 친화적인 사용환경이라

고 볼 수 있으며, 왼쪽으로 갈수록 소축척으로 확대하여야만 도로명을 

표출해 주는 지번주소/시설물명 친화적 사용환경이다.

종류
레이블의 
체계성,
일관성

｢길｣급 도로명이 표출되는 최소 축척

카카오맵 X 1:4,000

네이버지도 X 1:2,222

티맵 대중교통 X 1:3,172

구글(국내) X 1:5,000

구글(전세계) O 1:8,695
출처: 저자 작성

[표 6-7] 도로명주소가 표시되는 지도 앱 화면의 최소 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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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도 티맵 카카오맵 구글 지도

지번주소/시설물명 도로명주소 
친화적 사용환경 친화적 사용환경

대축척에서만 소축척에서도
｢길｣급 도로명 주기 표출 ｢길｣급 도로명 주기 표출

출처: 저자 작성

[그림 6-17] 지도 앱별 ｢길｣급 도로명이 표출되는 최소 축척 화면

우리나라는 90% 이상인 ｢길｣급 도로명에 대하여 숫자 방식으로 부여

된 도로명을 도입하고 있으며, 숫자 방식 도로명은 도로의 진행 방향을 

따라 도로명에 포함된 숫자가 증가하기 때문에 주요도로명만 알면 작은 

도로의 위치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지도 화면상의 도로명 

레이블이 체계적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지도 화면상에서 목적지

를 찾는 과정에서 도로명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사용자에게 

상당히 편리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숫자 방식 도로명은 체계

성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온라인상 주소 사용환경으로 인해 그 

장점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레이블의 표시 여부가 도로의 폭이

나 길이, 시설물명과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등의 원인에 따라 불규칙하

게 표현되어 숫자 방식 도로명의 위치 예측성이 훼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 6-18] 및 [그림 6-19]의 도로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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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도 또는 콜롬비아 지역 구글 지도의 사례와 같이 숫자 방식 도로명

의 표시 위치를 일정하게 하고, 주요도로를 따라서는 일정한 간격으로 

기초번호를 표시하여 사용자가 도로를 따라 위치를 확인, 예측할 수 있

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www.juso.go.kr) 실행화면
을 직접 캡처

[그림 6-18] 일련번호 방식 도로명 

레이블의 체계성이 잘 표현되는 화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출처: 구글 지도(콜롬비아) 실행화면을 직접 캡처

[그림 6-19] 일련번호 방식 도로명 

레이블의 체계성이 잘 표현되는 화면

(콜롬비아)

3) 현 위치 또는 선택 지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어림

하여 표시(역지오코딩)

다음 [그림 6-20]과 같이 미국 등 도로명주소가 오랜 시간 정착된 국

가의 지도에서는 현 위치 또는 선택 지점의 주소를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어림하여 표시하는 역지오코딩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 따라서 사용자

가 건물뿐만 아니라 도로 위에서도 자신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확인하

는 데 불편함이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네이버, 다음, 티맵에는 이 기능

을 사용할 수 없다. [그림 6-21]은 카카오맵에서 도로 위의 특정 위치를 

선택했을 때 역지오코딩 도로를 기초번호가 아닌 필지로 인식하여 지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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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시한 결과 화면이다.

출처: 구글 지도(미국) 실행화면을 직접 캡처

[그림 6-20] 구글 지도에서 기초번호를 

활용한 도로 위 특정 위치의 표시(미국)

출처: 카카오맵 실행화면을 직접 캡처

[그림 6-21] 카카오맵에서 도로 위 특정

위치의 표시(도로를 필지로 인식하여 

지번을 표시함)

4. 민관 간 인식 차이의 존재

1) 완전한 온라인 주소 사용환경 구현에 대한 민간 업계의 소극

적인 태도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바일 지도, 내비게이션 등의 ‘불완전한’ 도

로명주소 기능 구현으로 인하여 도로명주소 불편사항이 일정 시간 개선

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은 여전히 그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길찾기를 수

행하게 되며, 이로 인해 도로명주소의 원리를 경험하고 학습하는데 지연

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카카오와 네이버, 티맵의 경우 민간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독점적인 모바일 지도 서비스 공급자이므로 온라인 주소 

사용환경 조성에 있어서 그 영향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카카오

와 네이버가 기여하는 형태는 정정길(2002)에 따른 ‘구제도요소의 잔존’

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인터뷰를 통하여 정부와 민간업계, 전

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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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의 활용을 늘리기 위하여 지도 위에 표출되는 주기정보

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은 티맵 지도 플랫폼의 내부 로직 상 어려

우며, 도로명을 더 적극적으로 노출하거나 활용하는 방안은 사용자의 

행태 변화에 기반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하는 검

색어의 90% 이상은 시설물명이며 이는 도로명주소 도입 전후 차이가 

없습니다.”

(5.28. SK텔레콤(티맵) 담당자(X) 인터뷰)

티맵은 위와 같이 기대 사용자(운전자)에게 도로명의 중요도가 더 높

다면 우선하여 표출하게 되겠지만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현재대로 시설

물명을 표출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처럼 모바일 

지도, 내비게이션 등 민간업계는 도로명주소 기능 구현에 비용이 들며,

서비스를 하더라도 이윤 창출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이를 소극적으로 실

행하거나, 지연하여 실행하거나, 아예 실행하지 않는 경향을 보일 가능성

이 높다. 일례로 서울시 송파구 부동산정보과에서 도로명주소 업무 담당

자가 석촌호수 산책로에 기초번호 서비스를 제공해줄 것을 네이버, 카카

오, 티맵에 요구하였지만 세 회사 모두 기초번호 위치 서비스를 위해서

는 자사 시스템 변경 등의 기업 현안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다

(박경택, 2020:65).

더구나 국제표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도로명주소 관련 기능이 

잘 구현된 구글 지도는 우리나라에서 안보 및 정치적인 이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서비스에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네이버, 카카오, 티맵 등 우리

나라 민간 업체에는 경쟁을 통해서도 도로명주소 관련 기능을 스스로 구

현할 유인이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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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국민들의 정책 필요성의 감소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정부가 1996년 주소체계를 개편하기로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지번 주소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잦은 필지가 분할·합

병으로 인하여 주소의 제 기능인 위치 인식 기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었

다. 그러나 최근 10년 간 모바일 지도와 내비게이션이 널리 보급됨에 따

라 주소 자체가 체계성을 가질 유인이 적어졌으며, 심지어는 무작위의 

세 단어로 구성된 주소를 통하여 전 세계 경위도 좌표를 일대일로 대응

시키는 서비스(what3words)까지 등장하였다. 즉, 도로명주소는 지번주소,

아파트명, 시설물명 등 관심지점(POI), 개인적인 경험 등 다른 다양한 위

치식별 방법 가운데 하나일 뿐이며, 그때그때 편한 방법을 취사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학교’를 검색하는 경우 나의 

현위치와 ‘○○학교’가 지도에 바로 표시되므로, 사용자는 ‘○○학교’의 

주소가 ‘△△로14길’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목적지를 △△로1길부터 진행

하였을 때 등장하는 길이라고 인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사용자가 긴 도로명주소보다는 짧고 간단한 관심지점정보(POI)를 

선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주소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

며, POI명을 검색하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POI를 구분하는 등 POI

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에는 주소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카페 A지점’을 검색하였을 때, ‘○○카페 B지점’과 위치가 헷갈릴 

경우 각각의 주소(도로명주소)를 확인하여 구분하는 경우 도로명주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11.9. 도로명주소 분야 전문가(T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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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역할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관계자 인터뷰 결과, 정부도 위와 같은 온라인 

지도에서의 도로명주소 기능의 구현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위

와 같은 문제상황을 개선토록 민간 업계에 요구할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입장이었다.

“우리나라 도로명주소는 건물번호를 순차적으로 부여하는 유럽과는 

달리 20m의 일정한 간격으로 된 기초번호를 활용하므로 거리가게나 

푸드트럭, 이동하는 중인 물체의 주소도 실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지도에 레벨별로 도로를 따라 기초번호

가 노출되는 기능이 있다면 학습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정부가 네이버, 카카오 등 업체들과 협업은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도로명주소 기능 구현)까지 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5.26.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관계자(D 사무관) 인터뷰)

“도로명주소가 도입되고 나서도 민간 업체들은 기존에 각자가 사용

해 오던 지도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도로명주소 기본도 데이터는 부가

적으로 추가해서 사용하고 있다 보니 이러한 부분(도로명주소 기능 구

현)까지 강제할 수 있는 유인책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5.28.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 관계자(B 서기관) 인터뷰)

4) 소결

우리나라 모바일 지도는 도로명 표시 방식 및 길안내 시 도로명 활용 

정도, 도로 위에서 기초번호를 활용한 현 위치의 표현(역지오코딩) 등의 

측면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국가의 지도보다 도로명주소를 이용하

기 어려웠다. 또한 ｢길｣급 도로명이 표시되는 최소 축척도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국가의 지도보다 더 컸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바일 환경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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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사용환경은 2020년 현재도 아직 구축이 진행 중이라고 할 수 

있으며, 도로명주소 정책은 아직까지 ‘불완전하게 이전된 정책’이라고 이

해할 수 있겠다.

온라인
주소 사용환경 
조성의 지연

(연구문제 2-2)

주소 정책의
경험시차 발생

정부
-민간업계 간
인식 차이

(연구문제 3-2)

불완전한 정책이전
- 타국에서 정책을 성공으로 이끈 
중대한 요소의 불완전한 이전

경험시차 발생:
정책순응 효과 지연

(김태승, 2015)

- 정책 고유의 체험적 속성
- 정책 집행수단

출처: Dolowitz and Marsh(2000) 및 김태승(2015)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그림 6-22] 주소 정책의 경험시차 발생 요인 2:

정부-민간업계 간 인식 차와 이로 인한 온라인 주소 사용환경 구축의 지연

한편 많은 사람들이 도로명주소가 시행되고 나서도 그 이전과 같이 

시설물명으로 위치를 찾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소수의 사람들을 위

하여 새로운 기능을 도입할 의지를 갖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말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온라인 주소 사용환경의 

불완전한 기능들은 도로명주소를 오래 전부터 사용해 온 국가에서는 매

우 당연한 기능들이며, 오히려 업계는 사용자의 도로명주소 사용 비율이 

낮다는 이유로 이러한 기능을 도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으나 반대로 

국민들로서는 외국에서 길을 찾아보지 않은 이상 도로명주소로 길을 찾

는 경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도로명주소 사용 비율이 낮은 것일 수 있

다.

택배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입력하더라도 지번으로 역변환하여 배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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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되는 부분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으며, 사용자들은 이러한 단편적

인 사례만을 보고 정책 주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

한 우선순위를 낮게 생각할 수 있다. 주요 포털 및 수 개 회사가 독점하

고 있는 모바일 지도, 내비게이션 업계, 택배사의 노력이 뒷받침되지 않

는다면, 이러한 불완전한 주소 사용환경은 도로명주소에 대한 국민의 체

험가능성을 오히려 막는 수단이 될 것이고, 도로명주소는 관에서나 쓰는 

주소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주소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

는 날은 기약이 없어질 수도 있다.

지금까지 6장에서 살펴본 오프라인 및 온라인 주소 사용 환경의 불완

전한 구축 정도를 [그림 6-23]과 같이 정리하였다. 또한 이의 원인이 되

는 정책 주체별 인식의 차이는 다음 [표 6-8]과 같다.

국민(주소 사용자) 민간 업계 정부

위치식별 
방법

∙ (공적상황) 도로명주소를 공적, 법정주소로 
인식

∙ (생활) 도로명주소는 지번, 시설물명(POI)과 
함께 다양한 위치식별 방법 중 하나로 인식

∙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화

∙ 배달주소, 위치안내 
등 실생활에서도 
전면 사용할 것을 
권고

오프라인 
주소 사용 

환경

∙ 부족하다고 인식 - ∙ (도로명판) 전국 
평균 60%

∙ (도로명안내표지)
전국 평균 10%
* 90%는 지점안내

온라인 
주소 사용 

환경

∙ 사용경험이 차단된 
지 인식 못 함

∙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 
지도에 최소한의 
변화로만 
구현(소극적)

∙ 적극적인 구현을 
희망하나 적절한  
유인책이 부재하여 
사실상 방치

출처: 저자 작성

[표 6-8] 우리나라 주소 정책에 관한 정책 주체별 인식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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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주소 사용 환경

▷ 전국 최소 요구 소요 도로명판 수 대비 도로명판 설치 수 비율

▷ (차량용) 도로명안내표지 설치 비율

온라인 주소 사용 환경(*는 구글 지도 기준)

▷ ｢길｣급 도로명이 표시되는 최소 축척(’20)

▷ 그 밖의 길찾기 부가기능 구현 여부(’20)

- 도로명으로 길안내(화면)

- 도로명으로 길안내(음성)

- 기초번호를 활용한 현위치 역지오코딩

출처: 저자 작성

[그림 6-23] 오프라인 및 온라인 주소 사용 환경의 불완전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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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제 1 절 연구의 요약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주소 정책의 도입 과정을 Dolowitz and

Marsh(2000)의 불완전한 정책이전(incomplete policy transfer) 과정으로 

이해하고, 우리나라 주소 정책 이전의 독특성을 고려하여 경험시차가 발

생하는 요인을 찾아내었다.

먼저 우리나라의 주소 정책을 정책이전의 과정으로서 이해하기 위하

여 정책의 도입 경과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는 주소체계

의 영향을 받을 요인은 없었으나 역사적 배경 상 1910년대 일제 강점기

를 거치면서 일제가 정한 지번 체계를 주소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광복 

이후 지번 체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인지, 1990년대 중반 자발적인 

요인과 강제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도로명주소 방식의 주소 

체계를 도입하였다. 이전 과정에서 도로명의 위치 예측성에 중점을 두어 

재정비를 거쳐 ｢길｣급 도로명에 숫자 방식 도로명을 도입한 것은 유럽,

미국 등에서의 고유명사 방식 도로명의 위치 예측성 저하를 부정적 교훈

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주소 정책은 주

소가 공사 영역에 구분 없이 국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정책에 대

한 학습이 강제성 없이 자발적으로만 진행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이

러한 측면에서 최근 모바일 지도 및 내비게이션이 보편화되면서 있으므

로, 이러한 수단이 주소 정책의 학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민간

의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주소 정책의 정책목표를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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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ISO의 주소의 정의에 입각한 식별과 위치찾기

라는 주소의 제 기능을 활용하는 데 무리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로 

규정하고, 서울시가 실시한 도로명주소에 관한 시민인식 여론조사에 대

한 통계적 검정을 통하여 2020년 현재로서는 정책목표를 아직까지 달성

하지는 못한 ‘불완전하게 이전된 정책’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김태승

(2015)에 따른 ‘경험시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불완전한 정책이전의 요인을 도로명주소 안

내시설(도로명판) 및 도로명 안내표지(차량용) 등 오프라인 주소 사용환

경의 구축 지연과 모바일 지도 및 내비게이션 등 온라인 주소 사용환경

이 도로명주소 기능을 불완전하게 구현하고 있는 데에서 찾았으며, 주소 

사용환경 구축의 지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행정안전부 관계자 및 전문

가, 민간 업계 인터뷰와 도로명판 설치 및 모바일 지도/내비게이션의 실

태 분석을 통하여 정부-지자체 및 정부-민간업체 간 인식 차이에 있음을 

설명하였다. 도로명판 설치 수량은 최소 소요 요구 도로명판 수 대비 

2019년 전국 평균 60%이며,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직전인 2013년 말에는 

25%에 불과하였다. 차량용 도로명 안내표지는 2017년부터 본격 설치가 

시작되어 2019년 현재 전체 방향표지 가운데 10%에 불과하였다. 이는 

안내시설 설치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간의 인식 차이에 기인한다. 또한 

모바일 지도 및 내비게이션 지도를 제공하는 민간 업체들은 도로명주소 

관련 기능 도입에 대하여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국민들은 도로명주소

는 지번, 시설물명(POI)과 같은 다양한 위치 식별 방법 중 하나로 인식

하고 있어 실생활에서도 전면적으로 도로명주소를 활용할 것을 목표로 

하는 정부와 인식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온라인 주소 사용환경 구축의 

지연의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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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1. 이론적 시사점

이 연구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이 연구는 정책이전과 경험시차를 연계하여 설명함으로써 차용

국에서 시간 요소 고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이전은 기존 국

가에서는 장기간 정착된 정책을 차용국에서는 단기간에 이전시키려는 경

우가 많으며, 이 연구에서 살펴본 주소 정책도 이러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주소 정책의 경험시차를 단축시키기 위하여 민간과의 

협력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협력이 필요

한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수행된 도로

명주소에 관한 연구는 주소 사용환경의 구축에 있어서 민간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만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처방보다는 원론적이고 이론적인 

방향만 제시하였으나, 이 연구에서는 경험시차를 단축시키기 위하여 자

발적인 학습에 의존하여야 하는 정책에 대하여는 정책에 대한 교육이나 

학습기반 조성에 있어서 민간의 주도적인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특정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간 업계가 종

전 정책과 외적 정합성을 이루며 새로운 정책으로의 변화에 소극적인 행

태를 취할 경우, 정부는 조속히 적절한 유인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

을 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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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적 시사점

이 연구는 주소 정책이 ‘식별 및 위치찾기’라는 주소의 기능을 명확히 

정의한 상태에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사용해 온 지번주소는 식별 및 위치찾기의 

기능이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으며, 이에 많은 국민들도 주소가 위치정

보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위치 정보가 다양화되면서 도로명주소가 주소 사용자에게 POI나 지번주

소 등 다양한 위치식별 방법 중 하나의 선택지로서만 그 의미가 희석될 

여지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도로명주소는 법정 주소로서 다른 

위치 식별자와는 차별화되어야 하며, 정부는 국민들이 주소의 기능을 확

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 연구가 이러한 

측면에서 도로명주소의 국민불편요소 개선, 사물주소 부여 등 앞으로 추

진되는 우리나라 주소 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이 연구는 다음 네 가지 한계가 있었다.

첫째, 정책이전 과정을 비교할 다른 나라 연구 대상이 없어 정책 이전

의 독특성을 우리나라 주소 정책에 국한하여 도출할 수밖에 없었다. 따

라서 도출한 독특성이 우리나라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주소 정책이기 때

문에 독특성이 발현되는 것인지 불분명하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향

후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대만의 주소 정책 이전 과정을 비교할 것을 

제안한다.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선 1970년대 도로명주소를 법제

화하였고, 도로명을 생활 주소로 사용한 것도 광복 직후였다는 점이 차



- 107 -

이가 있지만, 한자문화권인 점, 기초번호방식 도로명을 사용하는 등 우리

나라와 주소체계 측면으로서나 역사적 배경으로서나 가장 비슷하다. 행

정안전부(2017) 도로명주소 업무계획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한국형 도

로명주소의 개도국 수출 방안 마련을 계획 중인데, 현재 주소체계가 없

거나 도로명주소 외의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가 정책이전 과정을 통해 우

리나라의 도로명주소를 수출할 때, 이 연구가 조금이나마 참고될 수 있

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둘째, 정량적인 데이터 사이에서 인과관계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서울시민만이 참여한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경험에 

시차가 발생하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주소 사용환경의 구

축의 지연에 대해서도 도로명판 수량 및 모바일 지도의 최소 축척 등 정

량적인 데이터를 확보하여 제시하였으나, 이 둘 간의 조사 집단이 서로 

달라 다중회귀분석이나 상관분석은 실시할 수 없었다. 이 연구에서는 문

헌조사와 인터뷰를 통하여 이 한계점을 부분적으로나마 극복하려고 노력

하였으나, 향후에는 패널 데이터 및 연도별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활

용하여 정량적인 데이터 사이에서 시차 발생에 관한 인과관계를 도출할 

수 있는 연구가 이어진다면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공공 업무에서의 도로명주소 활용 실태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정책대상자를 주로 국민으로 보고 ‘식별 및 위치 찾기’의 

기능 구현의 변화에 중점을 두었지만, 주소의 활용은 상당부분 공공 분

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분야 도로명주소 활용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는 대부분의 공공업무에서 기본도로 활용되는 수치지도가 도로명주

소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방윤식 등, 2012; 염준호 

등, 2014),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시간에 따라 개선되고 있는

지와 이러한 개선이 공공 분야의 주소 활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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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의미 있는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시기별 정책 지연 요소를 발굴하는 데 의의가 있

었으나, 지연 요소별 선후 관계가 달라지면 정책의 지연이 좀 더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이를 명확히 밝혀내기 위해서는 정

책 실험이 필요할 것이나, 그전까지는 다른 국가가 정책이전 과정을 통

해 주소 정책을 도입 또는 정비하는 사례가 생기면 그 사례들을 축적하

고, 선후 관계를 밝혀내어 지연 정도를 비교하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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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인터뷰 질문>

1. 도로명주소 정책의 정착에 작용하는 요인 중 제도 자체가 지니는 요

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십

시오.

2. 도로명주소 정책의 정착에 작용하는 요인 중 기술적인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십시오.

3. 도로명주소 정책의 정착에 작용하는 요인 중 시기적인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십시오.

4. 도로명주소 정책의 정착에 작용하는 요인 중 민관 협력 측면의 요인

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 주십시오.

5. 도로명주소의 정착을 위해 정부가 민간과 협력을 더 진척시켜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 그밖에 000님께서 그간 도로명주소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생각하셨던 

도로명주소 정착에 작용하는 요인들 또는 그 요인들 간의 선후관계가 

달라지면 도로명주소 정책이 지금보다 좀더 빨리 정착되었을 수도 있

었다고 생각하셨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 참고 목적으로 주소 정책 분야 종사 연도, 기간, 당시 직급, 소속기관,

부서(과)를 적어 주십시오.





- 121 -

Abstract

A Study on the Factors of

Occurrence of Time Difference of

Experience for a Transferred

Policy:

focusing on Address Policy

in Republic of Korea

JUN Youngsang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It has been 7 years since Korea's full implementation of the Road

Name Address. However, why do so many citizens still prefer

land-lot addresses or the names of facilities such as buildings and

apartments in situations where one needs to search for or describe a

certain location? To find the answer to this question, this study

reviews the introduction process of the address policy in Korea as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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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mplete policy transfer', presented by Dolowitz and Marsh (2000),

and describes the factors that cause the time difference of policy

experience, a concept proposed by Kim (2015), in address policy.

First, this study analyzed the result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survey on the public opinion on Road Name Address

conducted between 2017 and 2019. Study on the results confirmed

that there was an time difference of policy experience in the location

and identification function of the Road Name Address. Next, through

process tracing methods such as literature research, interviews, and

spatial analysis, the creation of the address usage environment has

been analyzed over time in two parts: an offline environment such as

road name signs for pedestrians and drivers, and an online

environment such as mobile maps and navigation. Results show that,

the construction of the offline address usage environment was being

delayed due to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online address usage environment was being

incompletely implemented due to differences in percep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in order to shorten the time difference of policy experience in address

policy, the location and identification function of address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in particular,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s

that implements the online address usage environment is important.

keywords : policy transfer, time difference approach theory,

maturation period, time difference of policy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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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ad Name Address, road name signs, mobile m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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